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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Ⅰ. 연구개요

연구배경 및 목적

○ 다양한 정책 변화 환경에서 지방자치 제도를 토대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 도시의 정치 

리더들은 환경 변화와 정책의제에 따라, 행정을 운영함으로써 도시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음.

○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도시에 대한 가치는 방향과 속도 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과거 도시정책의 변화와 정책의 성과를 진단, 점검 및 모니터링하는 작업은 

미래의 방향 설정에 중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빠르게 성장해 온 인천시 정책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민선 3기 이후 현재까지 인천시의 행·재정 분야의 여건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 자 함.

행정수요와 진단 분석틀

○ 인천시의 행정 수요를 찾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틀에 의하여 주요 변화를 고찰함.

- 첫째, 일상적 수요임. 시기별 또는 분야별 변화를 보았을 때, 모든 시기에 있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을 일상적 행정수요로 정의함. 

- 둘째, 지역적 특성에 따른 수요임. 공간적으로 한정되거나 또는 시기별로 한정되는 경우 

지역적 특성에 따른 행정 수요로 정의함. 이와 같은 행정수요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일상적 

행정수요로 전환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는 단체장 특성에 따른 수요임. 각 시기별로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단일 시기에 

한정되는 수요임. 물론 이러한 단체장 특성에 따른 수요 역시 일상적 행정 수요로 변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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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시기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을 살펴보고, 각 시기별 정부에서 

평가한 주요 변화를 고찰한 후,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위에서 제기한 틀에 따라 

유형화하고자 함. 이러한 유형화된 항목에 따라 향후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Ⅱ. 인천시 행정 관련 현황과 정책 변화

민선 3기

○ 민선 3기를 비롯하여 그 이전에도 인천의 미래 도시 지향성은 ‘관문도시’에 있었으며, 

특히 지리적 특성을 담아 ‘동북아 관문도시’라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음.

○ 민선 3기에 들어서며 2003년~2007년도 시정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동북아 관문도시 

인천’으로 설정됨. 각 부문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획·평가·감사：시민감사관제와 감사 자문관제를 운영. 시민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전문감사의 확대와 공익신고(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및 공직자 청렴 개선도를 향상시키 

고자 함.

- 인사·조직：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 조직운영 

- 정보화, 홍보：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전자정부 구축

- 주민참여/소통과 거버넌스：시민과의 한마음 대회, 시정현장 견학 내실화 추진, 자치 

행정모니터링 운영 활성화, 인터넷 시민참여, 통·리·반장을 통한 지역의 생생한 소리 청취 

및 홍보를 통한 시민참여 열린행정 수행과 시민참여형 인터넷 신문 발간

민선 4기

○ 민선 4기는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통해 외부를 향한 인천의 도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기획·평가·감사：PM사업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지속가능한 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 인천세계도시 축전을 통하여 ‘인천’ 브랜드를 

높이고자 함. 

- 정보화·홍보：U-인천 구현을 위한 업무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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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 민선 5기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비전을 통하여 각종 현안 사업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대규모 계속 사업은 환경 변화에 맞게 계승하는 식으로 방향성을 

설정함.

- 민선 5기는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 공사, 도시개발공사 차입금 문제, 경제자유구역 사업 

조정 등의 현안 문제 해결에 집중하려 함.

- 기획·평가·감사：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를 인천도시공사로 통합. 교통공사와 인천메트로를 

인천교통공사로 통합하여 지하철과 버스 교통 운영·정보시스템 일원화

- 주민참여/소통과 거버넌스：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 소통 사업 실시. 매달 시장실 오픈데이,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철학을 강조. 소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통행정 

업무 시작

민선 6기

○ 민선 6기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목표 하에 (1) 풍요로운 시민의 삶 (2) 역동적인 세계도시 (3) 인천만의 

가치창조 (4) 시민중심 시정실현이라는 4가지 시정방침을 통하여 시정을 운영하였음.

- 민선 6기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재정위기주의단체를 벗어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조정하였던 

시기이자,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인천의 정체성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로 정의할 

수 있음.

- 기획·평가·감사：‘인천 가치 재창조’, 인천7대 주권 선포를 통한 시정 방향설정. 경제 분야 

공공기관을 통합함.

- 주민참여/소통과 거버넌스：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애인(愛仁) 토론회’실시. 현장 

목소리를 인천시의 정책으로 변환시키려는 시도를 함. 

자치경영 부문：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 및 기업성을 목적으로 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또는 일부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2018년 현재 인천광역시의 지방공기업은 5개이며,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0개임.

- 각 시기별로 설치 및 통합 노력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개소수는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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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문별 인천시 행정 관련 정책 진단

리더십과 시정 운영 방향 부문

○ 민선 3기와 4기

- 외향적 시정 운영 방향(각종 사업 실시)과 재정위기의 시작

- 경제자유구역으로의 도시 중심 이동과 ‘도시 재생’의 시작

- ‘경영인’으로서의 리더십과 8년의 시정 운영

- 세계도시축전 개최, 아시안게임 유치, 인천철도2호선 건설, 도시재생으로서의 루원시티 

계획, 경제자유구역 설치와 개발, 주요 지방공기업의 설치 등 각종 사업의 시작, 이로 

인한 재정위기 촉발

○ 민선 5기

- ‘재정위기’에 대한 정치적 대응 리더십：민선 3~4기 동안의 각종 사업들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 부각. 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업 조정을 위한 자원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내부적 한계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과 ‘경제수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자원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였으나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세 등의 외부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시기였음.

- ‘평가’를 활용한 시정 이슈 해결을 위한 과정：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기로 

각 사업에 대한 조정과 공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시정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시기임. 다만, 각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기도 하였음.

○ 민선 6기

- ‘재정위기’에 대한 행정적 대응 리더십：민선 6기에서는 ‘경제부시장’ 및 국 단위의 ‘재정관리’ 

관련 부서를 둠으로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사업 조정

- 내향적 시정 운영 및 인천의 가치와 주권에 대한 관심：민선 6기의 경우 인천 지역 자체의 

브랜드화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 ‘인천 주권’, ‘인천 가치 재창조’ 등의 시정 사업으로 

연결. ‘주권’이나 ‘가치’ 등의 비가시적 사업의 경우 단기간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획득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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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인력 부문

○ 민선 3기와 4기

- 민선 3기 초반의 조직 변화로 볼 때, 가장 큰 주제는 항만 및 공항도시로서 인천시의 

정체성과 조직 운영의 맥락을 일치시키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경제자유구역 설치와 

함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음. 

- 민선 4기에 있어서는 이로 인한 도시 내 불균형 발전의 문제로 인하여 도시 재생과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졌음. 

- 따라서 기존의 보건복지 분야를 보건복지사회서비스 분야와 여성과 아동복지(보육)으로 

분리시켜 ‘국’을 신설함.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보수적 관점에서의 ‘가정’의 의미가 국명으로 

됨으로써 일부 논란이 있기도 함. 

- 잦은 조직 신설 및 변경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문제：조직을 볼 때, 실국본부의 수는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12개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 단위와 팀 단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임. 이는 국과 과 관계의 기준에서는 통솔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함. 

- 인천 시정의 방향과 조직 개편의 정합성 확보：민선 3-4기의 ‘항공공항해양물류’ 분야의 

강조, ‘도시균형발전 또는 도시재생’의 강조 등이 이슈가 되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신설에 있어서는 그다지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민선 5기

-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신설과 기능·역할의 혼란：도시의 비전을 조직으로 변화시키려다 

보니, 타 실국과의 기능 중복 문제가 있었음. 이에 따라 경제통상국을 폐지시키고 기존 

‘과’ 단위를 재배치함으로써 경제수도추진본부와 기존의 경제통상국과의 차별성이 약해짐.

- 내부적으로는 평가조정담당관실의 권한이 매우 컸던 시기임. PM 사업 평가를 통하여 

시정 사업과 정책의 ‘조정’ 역할이 강조되었던 시기였음.

- 잦은 조직 변경의 문제 지속：과당 팀 개수가 민선 3-4기 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당 과수는 민선 5기 후반에 들어 5개 이상으로 늘어남. 이는 본청조직의 실국수를 

중앙정부에서 통제한 데 비하여 내부적 행정수요는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시 비전과 조직 개편 정합성 합치에 대한 의문 제기：민선 5기의 경제수도추진본부는 

민선 6기가 되면서 폐지되었음. 이는 경제수도추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예측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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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6기

- 민선 6기는 시정부가 새로 들어서자마자 조직 개편을 한 것이 아니라, 민선 5기의 조직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2015년에 전체적으로 조직을 정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2015년에 

여러 번의 조직 개편이 있었음. 

- 또한 2015년과 2016년은 중앙정부의 영향으로 인하여 재난안전본부가 신규로 설치된다든지 

아시안게임 관련 조직들이 정비되는 측면이 있었음. 

- 조직과 인력 측면에 팀당 인원으로 효율성을 평가한다면, 조직의 커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효율성은 낮아졌다고 판단됨. 민선 3-5기가 팀당 인원이 6-7명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팀당 인원이 5-6명은 팀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과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국의 개소수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함. 특히 2016년의 경우 임시조직으로 인하여 1개국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됨. 

- ‘재정관리’ 및 ‘브랜드 관리’에 방점을 둔 조직 관리：전체적으로 민선 6기는 ‘재정관리’와 

‘도시 브랜드 관리’에 방점을 두고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온 측면이 있음.

사업(정책)과 거버넌스

○ 민선 3기와 4기

- 민선 3기와 4기는 인천시가 외적으로 발전한 시기로서 인천시청 등 공공기관의 양적 성장에 

시발점이 되었던 때임. 전반적으로 행정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이 확대되었던 시기임. 

- 전체적으로 도시의 양적 성장과 함께 공무원 조직의 양적 확장도 동시에 발생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질적 성장을 위한 준비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민선 3기와 4기는 시정에 경영학적 마인드 도입이 중요했던 시기로서 변화와 혁신, 프로젝트 

관리와 평가, 정보화, 도시 브랜드화와 홍보 등의 중요성이 높았던 시기임. 다만,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업 아이디어 발굴은 이루어지지 못했음. 

○ 민선 5기

- 민선 5기는 4개 공사를 2개의 공사로 통합 추진이 이루어졌으며,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자치경영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던 시기임. 

- 관광공사를 도시개발공사에 흡수시킴으로써 관광 사업 분야의 축소가 있었다고 평가됨. 

민선 6기에서는 관광공사가 부활함. 또한, 출연기관 사업들에 대해서 시 정책과의 정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 훼손 우려 존재

- 소통과 관련하여 조직을 만들고, 각 부서별로 소통수준을 자가 진단하는 도구를 만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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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

- 다만, 이러한 소통 정책의 노력이 시민 전체에 파급되기보다는 일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에 

한정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하였음. 

○ 민선 6기

- 민선 6기에는 직접적 주민참여를 위하여 애인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이나 인천 주권 사업 등이 추진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시민들에게 

공감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 민선 6기에서는 민선 5기에 설치되었던 출연기관들이 관광공사와 문화재단으로 흡수되었고,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지원 통합을 위하여 TP, 경제통상, 정보산업 분야에 대한 경제 산업 

분야의 기관들 통합이 실현되었음. 

자치경영

○ 민선 3기와 4기

-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지방공기업 설립과 설립 시 문제점의 지속

- 공기업의 기업성 확보를 위한 내·외부적 도전

- 출자·출연기관의 출범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사적 노력에 대한 의문

○ 민선 5기

- 지방공기업 통합 과정과 경영합리화 요구

- 설치 필요성에 대한 숙의 없는 출자·출연기관의 설치와 확대

○ 민선 6기

- 인천관광공사의 재설립과 출연기관과의 통합

- 경제산업 분야 출연기관의 통합과 사회복지재단 설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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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어

진단 분석틀에 따른 주요 시정 방향 도출

 

<그림> 인천시정 시기별·분야별 주요 변화에 따른 시정 방향 도출과정 

○ 시기별 시정의 주요 변화에 따른 키워드와 각 기수별 시정부에서의 내부 평가에 따른 

사업을 나열하고 이를 재분류하여 분야별 주요 변화를 고찰함. 

○ 다만, 분석틀에 따라 재분류 후 문제점으로 공무원의 전문성 등 인사행정 분야에 인천시의 

특성화된 행정수요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이를 감안하여 미래 과제를 도출하였음. 

일상적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 조직과 재정에 대한 중기 계획과 계획에 입각한 관리 필요

○ 공직사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 기반으로서 인사 

제도 및 교육훈련 제공 필요

○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 시정이슈 해결을 위한 평가의 단순화와 인사 평가의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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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에 따른 행정 수요에의 대응

○ 경제자유구역청의 연장과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립과 거버넌스 체계 마련 

○ 섬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필요

단체장 특성에 따른 행정수요에의 대응

○ 경영자⇒정치가⇒행정가로의 리더십 변화와 통합적 “인천” 중심 리더십

○ 각 기관별 리더십을 이끌어 내는 메타 리더십의 요구

○ 시민과의 직접적 소통 통로와 거버넌스 체계 마련：시민으로부터 직접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행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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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지금까지 인천시는 도시의 성장과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다양한 정책의 추진으로 

빠르게 성장해 오고 있음.

○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빠른 도시화를 경험하여 왔고, 경제 

중심의 도시개발과 외형적 성장을 중시해 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시민중심의 도시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도시 가치와 정책의 변화는 지방자치의 시작 및 발달과 더불어 그 변화가 

가속화되어 왔음. 도시 가치와 정책의 변화 환경에서 지방자치 제도에 따라 주민에 

의해 선출된 도시의 정치 리더들은 환경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해 왔음. 

○ 이와 같은 도시가치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과거 도시정책의 변화와 정책의 성과를 

진단, 점검 및 모니터링 하는 작업은 미래의 방향 설정에 중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지방자치 제도 안에서 빠르게 성장해 온 인천시 정책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민선 3기 이후 현재까지 인천시의 행정 분야의 여건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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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본 연구는 인천시를 대상으로 민선 3기부터 민선 6기까지의 인천시 정책의 변화 

특히, 행정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민선 7기의 정책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내용적 범위

○ 내용적 범위는 첫째, 인천시 행정 분야의 현황 검토로서 인천시 정책의 정체성 변화와 

인천 시정의 행정정책 변화 및 실태를 살펴봄.

○ 둘째, 인천시 정책의 진단과 점검을 위해 부문별(시정 운영방향, 인사 및 조직, 사업(정책), 

자치경영 등)에 따라 진단함. 

- 시정 운영방향은 각 시기별 지방정부의 미션 및 비전 등에 나타난 키워드를 분석함. 

- 인사 및 조직은 조직도와 시 본청의 공무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체적인 방향성을 분석함. 

- 사업(정책)은 본 집중과제에 각 분야별로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주로 정책기획관실이나 행정, 자치 관련 부서에서 다루어졌던 사업(정책) 등을 분석함. 

다만, 각 시기별로 내부적인 공과(功過)에 대한 성찰이 있었던 만큼 그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 셋째,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정의 새로운 방향성 도출과 행정 부문의 미래 과제를 도출함.

시간적,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인천시

○ 시간적 범위：분석 기준 연도 2002(민선 3기), 목표 연도 2021년(민선 7기)

2) 연구방법

문헌 및 현황(실태)조사

○ 각 시기별 행정 부문 주요 변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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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기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비전 및 실천전략 등 검토 

○ 시정 성과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검토 등

전문가 자문회의

○ 진단 모형 및 기준 설정, 측정방법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3) 행정수요와 진단 분석틀

○ 일반적으로 행정 수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각 분야별, 예를 들어 주거환경, 

대기 및 수질 환경, 교육 환경, 복지 및 보건 수요 등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필요/중요도를 

측정하여 이 간격이 큰 경우를 행정 수요가 필요한 곳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와 같은 행정 수요의 측정방법은 아래로부터의 행정 수요 측정으로 주민들의 

직접적이며 단기적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약’ 또는 ‘현안’이라는 이름으로 각 정당의 

정책 방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파악한 행정 수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요를 결정하고 있음. 

○ 동시에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지역의 공간적 수요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정책들도 있기 

마련임. 

○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인천시의 행정 수요를 찾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틀에 의하여 

주요 변화를 고찰하고자 함. 

- 첫째는 일상적 수요임. 시기별로 또는 분야별 변화를 보았을 때 모든 시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을 일상적 행정 수요로 정의함. 

- 두 번째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수요임. 공간적으로 한정되거나 또는 시기별로 한정되는 

경우 지역적 특성에 따른 행정 수요로 정의됨. 이와 같은 행정 수요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일상적 행정 수요로 전환될 수도 있음. 

- 마지막으로는 단체장 특성에 따른 수요임. 각 시기별로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단일 시기에 

한정되는 수요임. 물론 이러한 단체장 특성에 따른 수요 역시 일상적 행정 수요로로 변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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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시기별 주요 시정 운영방향을 살펴보고, 각 시기별 정부에서 

평가한 주요 변화를 고찰한 후,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위 틀에 따라 유형화하고자 

함. 이러한 유형화된 항목에 따라 향후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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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천시 행정 관련 현황과 정책 변화

1. 시정 운영 방향

1) 민선 3기 이전 시정 운영방향

○ 2002년 예산편성안 자료에 따르면, 민선 3기 이전 시정 운영의 중기목표는 ‘지식도시 

구현, 환경도시 지향, 복지도시 실현, 문화도시 창조 국제도시 건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민선 3기를 비롯해 그 이전에도 인천의 미래 도시 지향성은 ‘관문도시’에 있었는데, 

특히 지리적 특성을 담아 ‘동북아 관문도시’라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음.

- 이에 따라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서 송도정보화신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었음.

2) 민선 3~4기 인천 시정 운영방향

○ 민선 3기에 들어서며 2003년~2007년도 시정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동북아 관문도시 

인천’으로 설정됨.

- 2003년에는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로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특별법(󰡔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함.

- 경제자유구역으로 송도정보화도시, 영종⋅용유지역, 서북부매립지(현재 청라지역)를 대상 

으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민선 3기의 언론 키워드 분석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청’이 주요 핵심어로 

도출이 되었으며, 운영방식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민선 4기는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통해 외부를 향한 인천의 도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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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4기 지방선거에서는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이라는 표현이 사용됨.

-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상하이 도시 엑스포와의 관계로 인하여 

‘인천도시축전’으로 변경됨. 이를 통하여 송도의 발전상을 홍보하고자 하였음.

- 동시에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통하여 이전의 동북아 지향적 비전을 ‘세계’로 

방향 전환함. 이러한 방향성의 변화는 외연을 확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도시 발전에 

따른 내부적인 문제 해결을 도외시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함.

-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던 시기이기도 하며, 그 외에도 

경제자유구역, 세계도시축전, 아시안게임 등 인천 유치를 위한 정치적 노력이 나타났던 

시기임.

- 키워드 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세계도시축전, 도시재생사업, 재개발 

등의 대형 사업들이 집행되었던 동시에, 부동산 경기 침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 

조정 국면으로 인하여 인천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시기임.

3) 민선 5기 인천시정 운영방향

○ 민선 4기의 인천 재정위기 도래는 새로운 시 정부의 탄생 계기가 됨.

-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아시안게임 개최는 인천에 재정위기를 가져온 주요 사업으로 지목됨.

○ 이러한 시기에 집권한 민선 5기 집행부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비전을 

통하여 각종 현안 사업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대규모 계속사업은 환경변화에 맞게 

계승하는 식으로 방향성을 설정함.

○ 이를 위하여 1) 도약하는 大인천경제, 2) 균형있는 동반성장, 3)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 

4) 소통하는 시정혁신, 5) 성공하는 아시안게임의 5가지 시정목표를 선정함.

○ 민선 4기의 시정 운영 전략에 따른 재정위기 영향으로 민선 5기 동안에는 임금 체불 

사태, 공무원 수당 삭감, 유동성 문제, 자산매각 논란 등의 다양한 재정위기 관련 이슈들이 

나타났음(아래 그림 주요 키워드 변화 참조).

○ 이에 따라 민선 5기는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 공사, 도시개발공사 차입금 문제, 경제자유 

구역 사업 조정 등의 현안 문제 해결에 집중하려 하였음.

-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및 인천 지하철 2호선 건설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내부적 과제와 

부동산 경기 하락이라는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획기적인 재정 극복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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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선 6기 인천시정 운영 방향

○ 민선 6기에도 여전히 예산 대비 채무 비율과 부채 도시라는 오명은 지속되고 있었음. 

다만, 민선 6기의 4년을 거치면서 부채 감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민선 6기가 

끝나는 현 시점에서는 재정위기주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남.

○ 민선 6기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라는 시정 목표 하에 (1) 풍요로운 시민의 삶 (2) 역동적인 세계도시 (3) 인천만의 

가치창조 (4) 시민중심 시정실현이라는 4가지 시정방침을 통하여 시정을 운영하였음.

 

민선3기(2002.7-2006.6) 민선4기(2006.7-2010.6)

민선5기(2010.7-2014.6) 민선6기(2014.7-2018.2)

<그림 1> 인천시정 행⋅재정 부문의 주요 키워드 변화

주：빅카인즈를 통해 시기별 주요 언론 키워드 분석

○ 민선 6기가 출범하자마자,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으며 인천 지하철 2호선의 개통이 

추진되었음.

○ 민선 6기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재정위기주의단체를 벗어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조정하였던 시기이자,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인천의 정체성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로 정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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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가치 재창조와 인천 주권 등을 선포하며 관련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2003년부터 

지속해 온 인천의 브랜드 ‘Fly Incheon’을 ‘all_ways Incheon’으로 변경해 새로운 도시 

브랜드 사업을 시작한 시기임.

2. 조직과 인력

1) 민선 3기

○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259만 6,102명이며, 이에 대한 

공무원 행정인력의 총정원은 10,630명임.

○ 이 중에서 본청 공무원이 1,027명, 의회⋅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이 3,723명, 군⋅구 

공무원이 4,404명, 읍⋅면⋅동 공무원이 1,476명임.

○ 2002년 말, 본청의 행정기구는 1실, 8국, 1본부, 3관, 3담당관, 35과, 1단, 159담당(팀)으로 

구성됨.

-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자치행정국 

(자치지원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사회복지여성국(사회복지과, 여성 

복지과, 보건위생과), 경제통상국(경제정책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노사고용안정과, 

농정과, 수산과),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월드컵추진기획단),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항만공항과, 개발계획과, 지적과), 환경녹지국(환경보전과, 청소 

행정과, 물관리과, 녹지조경과), 건설국(건설행정과, 재난관리과, 도로과, 주택건축과), 

교통국(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소방본부(소방행정과, 방호과, 구조구급과)

 
<그림 2> 인천시 기구표(본청, 2002.12.31. 기준)

자료：인천광역시(2003), 인천통계연보(CD-ROM),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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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260만 1,278명이며, 이에 대한 

공무원 행정인력의 총정원은 11,183명임.

○ 이 중에서 본청 공무원이 1,077명, 의회⋅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이 3,937명, 군⋅구 

공무원이 4,554명, 읍⋅면⋅동 공무원이 1,615명임.

○ 2003년 말, 본청의 행정기구는 1실, 8국, 1본부, 4관, 3담당관, 35과, 159담당(팀)으로 

구성됨.

-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자치 

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여성복지보건국(사회복지과, 청소년자원봉사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경제통상국(경제정책과, 국제통상투자과, 산업노사지원과, 과학 

기술과, 농정과), 건설교통국(건설방재과, 교통기획과, 도로과, 대중교통과, 주차관리과, 

하천하수과),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개발계획과, 주택건축과, 지적과), 환경녹지국(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수질보전과, 녹지 

조경과), 항만공항물류국(항만공항지원과, 항만공항물류과, 수산과), 소방본부(소방행정과, 

방호과, 구조구급과)

 
<그림 3> 인천시 기구표(본청, 2003.12.31. 기준)

자료：인천광역시(2004), 인천통계연보(CD-ROM), 부록.

○ 이러한 기구 현황은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듭 개편되며 갖춰진 

것으로, 2003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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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개편 내용

2003.01.01.

신설

∙ (국) 건설교통국, 항만공항물류국

∙ (관) 정책투자진흥관

∙ (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청소년자원봉사과, 산업노사지원과, 관광개발과, 

건설방재과, 항만공항물류과

변경

∙ (국) 사회복지여성국 → 여성복지보건국, 

문화관광국 → 문화관광체육국

∙ (과) 체육청소년과 → 체육진흥과, 

교통지도과 → 주차관리과, 

관광진흥과 → 관광정책과, 

항만공항과 → 항만공항지원과

폐지

∙ (국) 건설국, 교통국

∙ (과) 자치지원과, 인사과, 민방위비상대책과, 기업지원과, 노사고용안정과, 

재난관리과, 건설행정과

∙ (단) 월드컵추진기획단

2003.04.07. 신설 ∙ (단)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

2003.06.16. 변경 ∙ (관) 정책투자진흥관 → 투자진흥관

자료：인천광역시(2004), 시정발자취, pp.95-97, 재구성.

<표 1> 2003년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역

○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261만 715명이며, 이에 대한 공무원 

행정인력의 총정원은 11,408명임.

○ 이 중에서 본청 공무원이 1,149명, 의회⋅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이 4,025명, 군⋅구 

공무원이 4,601명, 읍⋅면⋅동 공무원이 1,633명임.

○ 2004년 말, 본청의 행정기구는 1실, 8국, 1본부, 3관, 4담당관, 36과, 165담당(팀)으로 

구성됨.

-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자치 

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여성복지보건국(사회복지과, 청소년자원 

봉사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경제통상국(경제정책과, 국제통상투자과, 산업노사 

지원과, 과학기술과, 농정과), 건설교통국(건설방재과, 교통기획과, 도로과, 대중교통과, 

주차관리과, 하천하수과),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도시 

계획국(도시계획과, 개발계획과, 주택건축과, 지적과), 환경녹지국(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수질보전과, 녹지조경과), 항만공항물류국(항만공항지원과, 항만공항물류과, 수산과), 

소방본부(소방행정과, 방호과, 구조구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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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천시 기구표(본청, 2004.12.31. 기준)

자료：인천광역시(2005), 인천통계연보(CD-ROM), 부록.

○ 이러한 기구 현황은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듭 개편되며 갖춰진 

것으로, 2004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행일 개편 내용

2004.01.01.

신설 ∙ (과) 과학기술과, 하천하수과

변경
∙ (과) 국제통상과 → 국제통상투자과,

관광정책과 + 관광개발과 → 관광진흥과 

폐지 ∙ (관) 투자진흥관

2004.06.14.
신설 ∙ (관) 혁신분권담당관

변경 ∙ (과) 국제통상투자과 → 국제통상과

자료：인천광역시(2005), 시정발자취, pp.99-101, 재구성.

<표 2> 2004년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역

○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263만 2,178명이며, 이에 대한 

공무원 행정인력의 총정원은 12,040명임.

○ 이 중에서 본청 공무원이 1,220명, 의회⋅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이 4,111명, 군⋅구 

공무원이 5,037명, 읍⋅면⋅동 공무원이 1,672명임.

○ 2005년 말, 본청의 행정기구는 1실, 9국, 1본부, 4관, 4담당관, 38과, 1단, 181담당(팀)으로 

구성됨.

- 공보관, 감사관, 국제협력관,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 혁신분권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 

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여성복지보건국 

(사회복지봉사과, 가정청소년과, 여성정책과,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 경제통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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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농정과), 도시균형건설국(건설기획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국(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교통관리과),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 

진흥과, 체육진흥과, 아시아경기대회유치단),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개발계획과, 주택 

건축과, 지적과), 환경녹지국(환경보전과, 폐기물자원과, 공단환경관리과, 물관리과, 녹지 

조경과), 항만공항물류국(항만공항지원과, 항만공항물류국, 수산과), 소방방재본부 (소방 

행정과, 예방안전과, 대응관리과, 재난관리과)

 
<그림 5> 인천시 기구표(본청, 2005.12.31. 기준)

자료：인천광역시(2006), 인천통계연보, pp.844-845.

○ 이러한 기구 현황은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듭 개편되며 갖춰진 

것으로, 200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행일 개편 내용

2005.01.01. 변경 ∙ (과) 주차관리과 → 교통관리과

2005.02.01.

신설
∙ (관) 국제협력관

∙ (과) 가정청소년과, 위생정책과, 건설기획과, 도시재생과, 공단환경관리과, 재난관리과

변경

∙ (국) 건설교통국(6과 22담당) 

→ 도시균형건설국(3과 11담당), 교통국(3과 10담당)으로 분리

∙ (본부) 소방본부 → 소방방재본부

∙ (과)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봉사과, 보건위생과 → 보건정책과, 

산업노사지원과 → 기업지원과, 청소행정과 → 폐기물자원과, 

방호과 → 예방안전과, 구조구급과 → 대응관리과

폐지 ∙ (과) 청소년자원봉사과, 국제통상과, 건설방재과, 하천하수과

2005.06.27. 변경 ∙ (과) 수질보전과 → 물관리과

2005.07.25. 신설
∙ (단) 아시아경기대회유치단

∙ (과) 대응관리과

자료：인천광역시(2006), 시정발자취, pp.105-107, 재구성.

<표 3> 2005년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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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선 4기

○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266만 3,854이며, 이에 대한 공무원 

행정인력의 총정원은 12,610명임.

○ 이 중에서 본청 공무원이 1,282명, 의회⋅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이 4,436명, 군⋅구 

공무원이 5,211명, 읍⋅면⋅동 공무원이 1,681명임.

○ 2006년 말, 본청의 행정기구는 1실, 9국, 2본부, 4관, 6담당관, 39과, 189담당(팀)으로 

구성됨.

- 공보관, 감사관, 국제협력관,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 혁신분권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 

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여성복지보건국 

(사회복지봉사과, 가정청소년과, 여성정책과,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 경제통상국(경제 

정책과,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농정과), 도시균형건설국(건설기획과, 도시재생사업1과, 

도시재생사업2과, 도로과), 교통국(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교통관리과),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개발계획과, 주택건축과, 

지적과), 환경녹지국(환경보전과, 폐기물자원과, 공단환경관리과, 물관리과, 녹지조경과), 

항만 공항물류국(항만공항지원과, 항만공항물류과, 수산과),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유치 

지원 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 안전관리과, 대응관리과, 

재난관리과)

 
<그림 6> 인천시 기구표(본청, 2006.12.31. 기준)

자료：인천광역시(2007), 통계연보, pp.960-961.

○ 이러한 기구 현황은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듭 개편되며 갖춰진 

것으로, 2006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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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개편 내용

2006.04.03.
변경 ∙ (단) 아시아경기대회유치단 → (본부)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신설 ∙ (관) 유치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2006.07.18. 변경 ∙ (과)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사업1과, 도시재생사업2과로 분리

자료：인천광역시(2007), 시정발자취, pp.114-115, 재구성.

<표 4> 2006년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역

○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271만 40명이며, 이에 대한 공무원 

행정인력의 총정원은 12,714명임.

○ 이 중에서 본청 공무원이 1,444명, 의회⋅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이 4,311명, 군⋅구 

공무원이 5,273명, 읍⋅면⋅동 공무원이 1,686명임.

○ 2007년 말, 본청의 행정기구는 1실, 9국, 2본부, 4관, 6담당관, 49과, 226담당(팀)으로 

구성됨.

-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평가담당관, 다수민원조정관, 혁신분권 

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여성복지보건국(사회복지봉사과, 노인청소년과, 여성정책과, 보건정책과, 위생 

정책과), 경제통상국(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과힉기술과, 에너지정책과, 농정과), 도시재생국 

(도시재생사업1과, 도시재생사업2과, 도시재생사업3과), 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교통관리과, 건설기획과, 도로과, 버스개선기획단),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개발계획과, 건축계획과, 도시경관과, 토지정보과), 환경 

녹지국(환경보전과, 폐기물자원과, 공단환경관리과, 물관리과, 공원녹지과), 항만공항물류국 

(항만공항지원과, 항만공항물류과, 수산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OCA협력관, 경기지원과, 

대외협력과, 경기시설과), 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대응관리과, 재난관리과)

 
<그림 7> 인천시 기구표(본청, 2007.12.31. 기준)

자료：인천광역시(2008), 인천통계연보, pp.910-911.



Ⅱ. 인천시 행정 관련 현황과 정책 변화 19 ∙∙∙

○ 이러한 기구 현황은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듭 개편되며 갖춰진 

것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행일 개편 내용

2007.04.23.
신설 ∙ (관) 기획담당관, 평가담당관

변경 ∙ (관) 법무담당관 → 법무통계담당관

2007.08.13.

신설
∙ (단) 버스개선기획단

∙ (과) 경기시설과, OCA협력관

변경

∙ (본부)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 (관) 유치지원담당관 → (과) 경기지원과,

대외협력담당관 → (과) 대외협력과

2007.10.22.

신설
∙ (관) 다수민원조정관

∙ (과) 도시재생3과, 도시경관과, 119종합방재센터

변경

∙ (국) 도시균형건설국 → 도시재생국,

교통국 → 건설교통국

∙ (과) 도시재생사업1과 → 도시재생1과,

도시재생사업2과 → 도시재생2과,

주택건축과 → 건축계획과,

지적과 → 토지정보과,

녹지조경과 → 공원녹지과,

가정청소년과 → 노인청소년과

자료：인천광역시(2008), 시정발자취, pp.124-127, 재구성.

<표 5> 2007년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역

○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274만 1,217명이며, 이에 대한 공무원 

행정인력의 총정원은 12,752명임.

○ 이 중에서 본청 공무원이 1,453명, 의회⋅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이 4,535명, 군⋅구 

공무원이 5,103명, 읍⋅면⋅동 공무원이 1,661명임.

○ 2008년 말, 본청의 행정기구는 1실, 9국, 2본부, 4관, 6담당관, 48과, 222담당(팀)으로 구성됨.

-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평가담당관, 예산담당관, 민원재정 

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여성 

복지보건국(사회복지봉사과, 노인청소년과, 여성정책과,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 경제통상국 

(경제고용과,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에너지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도시재생국(도시재생 

1과, 도시재생2과, 도시재생3과), 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 버스정책과, 교통관리과, 건설 

심사과, 도로과, 교통개선기획단),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도시 

계획국(도시계획과, 개발계획과, 건축계획과, 도시경관과, 토지정보과),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 자원순환과, 물관리과, 공원녹지과), 항만공항물류국(항만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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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항만공항물류과, 해양수산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경기지원과, 경기장계획과, 

경기장조성과, OCA협력과), 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현장대응과, 재난관리과, 

119종합방재센터)

 
<그림 8> 인천시 기구표(본청, 2008.12.31. 기준)

자료：인천광역시(2009), 인천통계연보, pp.874-875.

○ 이러한 기구 현황은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듭 개편되며 갖춰진 

것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행일 개편 내용

2008.01.28. 변경
∙ (과) 대외협력과 → 경기장계획과,

경기시설과 → 경기장조성과

2008.03.10. 변경 ∙ (관) 혁신분권담당관 → 균형발전담당관

2008.08.26.
변경

∙ (본부) 소방방재본부 → 소방안전본부

∙ (관) 다수민원조정관 → 민원재정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 법무담당관

∙ (단) 버스개선기획단 → 교통개선기획단

∙ (과) 경제정책과 → 경제고용과,

농정과 → 농식품유통과,

대중교통과 → 버스정책과,

건설기획과 → 건설심사과,

환경보전과 → 환경정책과,

공단환경관리과 → 대기보전과,

폐기물자원과 → 자원순환과,

수산과 → 해양수산과,

대응관리과 → 현장대응과

폐지 ∙ (관) 균형발전담당관

자료：인천광역시(2011), 시정발자취, pp.132-133, 재구성.

<표 6> 2008년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역



Ⅱ. 인천시 행정 관련 현황과 정책 변화 21 ∙∙∙

○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275만 8,431명이며, 이에 대한 

공무원 행정인력의 총정원은 12,968명임.

○ 이 중에서 본청 공무원이 1,500명, 의회⋅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이 4,704명, 군⋅구 

공무원이 5,130명, 읍⋅면⋅동 공무원이 1,634명임.

○ 2009년 말, 본청의 행정기구는 1실, 9국, 2본부, 4관, 6담당관, 52과, 262담당(팀)으로 

구성됨.

- 공보관, 감사관, 국제협력관, 도시디자인추진단, 기획관리실(정책심의관, 기획담당관, 평가 

담당관, 예산담당관, 공기업민원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 

행정과, 시민봉사과, 세정과, 회계계약심사과), 여성복지보건국(사회복지봉사과, 노인정책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 경제통상국(경제정책과, 고용정책과,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에너지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도시재생국(도시재생1과, 도시재생 

2과, 도시재생3과), 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버스정책과, 교통관리과, 건설심사과, 

도로과),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문화재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개발계획과, 건축계획과, 토지정보과),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 

자원순환과, 물관리과, 공원녹지과), 항만공항물류과(항만공항정책과, 항만공항시설과, 

해양수산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경기지원과, 재무과, 시설계획과, 경기장조성과), 

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현장대응과, 재난관리과, 119종합방재센터)

 
<그림 9> 인천시 기구표(본청, 2009.12.31. 기준)

○ 이러한 기구 현황은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듭 개편되며 갖춰진 

것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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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개편 내용

2009.01.01.
변경

∙ (과) 회계과 → 회계계약심사과,

버스정책과 → 대중교통과

폐지 ∙ (단) 교통개선기획단

2009.02.25.

신설 ∙ (과) 시민봉사과, 아동청소년과, 고용정책과, 버스정책과, 문화재과

변경

∙ (관) 민원재정담당관 → 공기업민원담당관

∙ (과) 도시경관과 → (단) 도시디자인추진단,

노인청소년과 → 노인정책과,

경제고용과 → 경제정책과,

항만공항지원과 → 항만공항정책과,

항만공항물류과 → 항만공항시설과

2009.03.30. 변경 ∙ (과) OCA협력관 → 재무과

2009.06.29. 변경 ∙ (관) 정책기획관 → 정책심의관

2009.11.02. 변경 ∙ (과) 경기장계획과 → 시설계획과

자료：인천광역시(2011), 시정발자취, pp.133-135, 재구성.

<표 7> 2009년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역

3) 민선 5기

○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280만 8,288명이며, 이에 대한 

공무원 행정인력의 총정원은 13,305명임.

○ 이 중에서 본청 공무원이 1,520명, 의회⋅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이 4,726명, 군⋅구 

공무원이 5,485명, 읍⋅면⋅동 공무원이 1,574명임.

○ 2010년 말, 본청의 행정기구는 1실, 8국, 3본부, 4관, 7담당관, 52과, 270담당(팀)으로 

구성됨.

- 공보관, 감사관, 국제협력관, 도시디자인추진단, 기획관리실(정책심의관, 기획담당관, 평가 

담당관, 예산담당관, 공기업민원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 

행정과, 시민봉사과, 세정과, 회계계약심사과), 여성복지보건국(사회복지봉사과, 노인정책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 경제통상국(경제정책과, 고용정책과,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에너지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도시재생국(도시재생1과, 도시재생 

2과, 도시재생3과), 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버스정책과, 교통관리과, 건설심사과, 

도로과),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문화재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도시계획국 (도시 

계획과, 개발계획과, 건축계획과, 토지정보과),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 자원 

순환과, 물관리과, 공원녹지과), 항만공항물류과(항만공항정책과, 항만공항시설과,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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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경기지원과, 재무과, 시설계획과, 경기장조성과), 소방안전 

본부(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현장대응과, 재난관리과, 119종합방재센터)

 
<그림 10> 인천시 기구표(본청, 2010.12.31. 기준)

자료：인천광역시(2011), 인천통계연보, pp.894-895.

○ 이러한 기구 현황은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듭 개편되며 갖춰진 

것으로, 201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행일 개편 내용

2010.03.01.

신설
∙ (국) 가정복지국

∙ (과) 장애인복지과, 특별사법경찰과

변경 ∙ (국) 여성복지보건국 → 보건사회국

폐지
∙ (국) 도시재생국

∙ (과) 도시재생3과

2010.07.28.

신설
∙ (본부) 경제수도추진본부

∙ (관) 경제수도정책관, 투자유치담당관

변경

∙ (관) 공보관 → 대변인,

평가담당관 → 평가조정담당관

∙ (과)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과 → 일자리창출과,

과학기술과 → 신성장동력과

폐지

∙ (국) 항만공항물류국

∙ (관) 공기업민원담당관

∙ (과) 에너지정책과

자료：인천광역시(2010), 시정발자취, pp.135-136, 재구성.

<표 8> 2010년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역

○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285만 1,491명이며, 이에 대한 

공무원 행정인력의 총정원은 13,16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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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본청 공무원이 1,616명, 의회⋅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이 4,627명, 군⋅구 

공무원이 5,325명, 읍⋅면⋅동 공무원이 1,589명임.

○ 2011년 말, 본청의 행정기구는 1실, 8국, 3본부, 4관, 7담당관, 60과, 284담당(팀)으로 

구성됨.

- 대변인, 감사관, 국제협력관, 도시디자인추진단,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 광역기획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 경제수도추진 

본부(경제수도정책관, 투자유치담당관, 중소기업지원과, 산업기반과, 일자리창출과, 

신성장동력과, 농축산유통과),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정과, 회계계약 

심사과, 재산관리과, 특별사법경찰과), 보건복지국(사회복지봉사과, 장애인복지과, 보건 

정책과, 위생정책과),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버스정책과, 교통관리과, 건설심사과, 도로과),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지역개발과, 

개발계획과, 주거환경정책관, 도시재생과, 건축계획과, 토지정보과),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 청소과, 수질보전하천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항만공항해양국(해양항공정책과, 

항만공항시설과, 수산과, 도서발전지원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대회지원과, 재무과, 

시설계획과, 주경기장조성과, 경기장건설과), 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대응 

정책과, 비상대책과, 재난관리과, 119종합방재센터, 119특수구조단)

 
<그림 11> 인천시 기구표(본청, 2011.12.31. 기준)

자료：인천광역시(2012), 인천통계연보, pp.940-941.

○ 이러한 기구 현황은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듭 개편되며 갖춰진 

것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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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개편 내용

2011.02.17.

신설

∙ (국) 항만공항해양국

∙ (관) 주거환경정책관

∙ (과) 재산관리과, 하수과, 도서발전지원과, 주경기장조성과

변경

∙ (국) 보건사회국 → 보건복지국,

가정복지국 → 여성가족국

∙ (관) 정보화담당관 → 정보화통계담당관

∙ (과) 경제정책과 → (관) 경제수도정책관으로 통합,

항만공항정책과 → 해양항공정책과,

농식품유통과 → 농축산유통과,

해양수산과 → 수산과,

도시재생1과 → 지역개발과,

도시재생2과 →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 청소과,

물관리과 → 수질보전하천과,

경기지원과 → 대회지원과,

경기장조성과 → 경기장건설과

폐지 ∙ (국) 경제통상국

2011.08.24.
신설 ∙ (과) 비상대책과, 119특수구조단

변경 ∙ (과) 현장대응과 → 대응정책과

자료：인천광역시(2013), 시정발자취, pp.200-203, 재구성.

<표 9> 2011년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역

○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289만 1,286명이며, 이에 대한 

공무원 행정인력의 총정원은 13,379명임.

○ 이 중에서 본청 공무원이 1,629명, 의회⋅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이 4,614명, 군⋅구 

공무원이 5,500명, 읍⋅면⋅동 공무원이 1,633명임.

○ 2012년 말, 본청의 행정기구는 1실, 8국, 3본부, 8관, 5담당관, 1단, 60과, 289담당(팀)으로 

구성됨.

- 대변인, 감사관, 교육지원관, 국제경기지원관, 도시디자인추진단, 국제협력관, 소통협력관,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 경제 

수도추진본부(경제수도정책관, 투자유치담당관, 생활경제과, 중소기업지원과, 산업기반과, 

일자리창출과, 녹색에너지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시민 

봉사과, 세정과, 회계계약심사과, 재산관리과, 특별사법경찰과), 보건복지국(사회복지봉사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버스정책과, 교통관리과, 건설심사과, 

도로과),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문화재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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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지역개발과, 개발계획과, 주거환경정책관, 도시재생과, 건축계획과, 

토지정보과),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 청소과, 수질보전하천과, 하수과, 공원 

녹지과), 항만공항해양국(해양항공정책과, 항만공항시설과, 수산과, 도서발전지원과), 아시아 

경기대회지원본부(대회지원과, 시설계획과, 주경기장조성과, 경기장건설과),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대응정책과, 비상대책과, 재닌관리과, 119종합방재센터, 119특수 

구조단)

 
<그림 12> 인천시 기구표(본청, 2012.12.31. 기준)

자료：인천광역시(2013), 인천통계연보, pp.962-963.

○ 이러한 기구 현황은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듭 개편되며 갖춰진 

것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행일 개편 내용

2012.02.29. 신설 ∙ (과) 생활경제과, 보육정책과, 전국체전운영과

2012.10.26.

신설 ∙ (관) 국제경기지원관, 소통협력관

변경

∙ (관) 교육지원관：기획관리실 → 행정부시장 직속보좌기구,

국제협력관：행정부시장 직속 → 정무부시장 직속보좌기구

∙ (과) 대회지원과 + 재무과 → 대회지원과로 통합

자료：인천광역시(2013), 시정발자취, pp.204-206, 재구성.

<표 10> 2012년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역

○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293만 164명이며, 이에 대한 공무원 

행정인력의 총정원은 13,015명임.

○ 이 중에서 본청 공무원이 1,738명, 의회⋅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이 3,948명, 군⋅구 

공무원이 5,657명, 읍⋅면⋅동 공무원이 1,672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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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말, 본청의 행정기구는 1실, 8국, 3본부, 8관, 6담당관, 1단, 62과, 307담당(팀)으로 

구성됨.

- 대변인, 감사관, 교육기획관, 도시디자인추진단, 국제협력관, 소통기획관,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U-정보통신담당관), 

경제수도추진본부(미래창조경제정책관, 투자유치담당관,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경제과, 녹색에너지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안전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시민봉사과, 세정과, 회계과, 특별사법경찰과), 보건복지국(사회복지봉사과, 

장애인복지과, 다문화정책과,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버스정책과, 교통관리과, 

건설심사과, 도로과),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문화재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지역개발과, 주거환경정책관, 도시재생과, 건축계획과, 토지정보과),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 자원순환과, 수질보전하천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GCF전략과), 항만공항해양국(항만공항정책과, 해양도서정책과, 항만공항시설과, 수산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대회지원과, 시설계획과, 주경기장조성과, 경기장건설과), 소방안전 

본부(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대응구조구급과, 비상대책과, 재난관리과, 소방감사담당관, 

119종합방재센터, 119특수구조단)

 
<그림 13> 인천시 기구표(본청, 2013.12.31. 기준)

자료：인천광역시(2014), 인천통계연보, pp.994-995.

○ 이러한 기구 현황은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듭 개편되며 갖춰진 

것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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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개편 내용

2013.01.18. 변경

∙ (관) 교육지원관 → 교육기획관,

소통협력관 → 소통기획관,

정보화통계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과) 청소과 → 자원순환과,

대응정책과 → 대응구조구급과

2013.02.25.

신설 ∙ (과) 다문화정책과

변경

∙ (과) 회계계약심사과 + 재산관리과 → 회계과,

      회계계약심사과(계약심사 업무) → 감사관,

건설심사과(계약심사 업무) → 감사관,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 업무) → 다문화정책과

2013.05.31.

신설 ∙ (과) GCF전략과

변경

∙ (관) 경제수도정책관 → 미래창조경제정책관

∙ (과) 중소기업지원과 → 기업지원과,

산업기반과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과 → 사회적경제과,

해양항공정책과 → 항만공항정책과,

도서발전지원과 → 해양도서정책과,

      환경정책과(기후변화대응 업무) → GCF전략과,

수산과(해양보전 업무) → 해양도서정책과

2013.09.17.
신설

∙ (관) 소방감사담당관

∙ (과) 안전총괄과

변경 ∙ (국) 자치행정국 → 안전행정국

2013.12.12.

신설 ∙ (관) U-정보통신담당관

변경
∙ (과) 전국체전운영과(전국소년체전 준비 업무) →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운영과(AG조직위 등 유관기관 지원 업무) → 국제경기지원관

폐지 ∙ (과) 전국체전운영과

자료：인천광역시(2014), 시정발자취, pp.221-224, 재구성.

<표 11> 2013년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역

4) 민선 6기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295만 7,931명이며, 이에 대한 

공무원 행정인력의 총정원은 13,207명임.

○ 이 중에서 본청 공무원이 1,745명, 의회⋅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이 3,941명, 군⋅구 

공무원이 5,815명, 읍⋅면⋅동 공무원이 1,706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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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말, 본청의 행정기구는 1실, 8국, 3본부, 7관, 6담당관, 2단, 63과, 313담당(팀)으로 

구성됨.

- 대변인, 감사관, 교육기획관, 도시디자인추진단, 국제협력관, 규제개혁추진단, 소통기획관,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U-정보통신 

담당관), 경제수도추진본부(미래창조경제정책관, 투자유치담당관,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사회정경제과, 녹색에너지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안전행정국(총무과, 자치 

행정과, 대회총괄과, 안전총괄과, 시민봉사과, 세정과, 회계과, 특별사법경찰과), 보건복지국 

(사회복지봉사과, 장애인복지과, 다문화정책과,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건설교통국(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버스정책과, 교통관리과, 건설심사과, 도로과),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문화재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지역개발과, 개발계획과, 주거환경정책관, 

도시재생과, 건축계획과, 토지정보과),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 자원순환과, 수질 

환경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GCF전략과), 항만공항해양국(항만공항정책과, 해양도서정책과, 

항만공항시설과, 수산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경기지원과, 시설계획과, 주경기장조정과, 

경기장건설과), 소방안전본부(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대응구조구급과, 비상대책과, 재난 

관리과, 소방감사담당관, 119종합방재센터, 119특수구조단)

 
<그림 14> 인천시 기구표(본청, 2014.12.31. 기준)

자료：인천광역시(2015), 인천통계연보, pp.1038-1039.

○ 이러한 기구 현황은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듭 개편되며 갖춰진 

것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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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개편 내용

2014.02.24.

신설 ∙ (과) 대회총괄과, 경기지원과

변경 ∙ (관) 평가조정담당관(공기업 업무) → 예산담당관

폐지
∙ (관) 국제경기지원관

∙ (과) 대회지원과

2014.04.14. 변경 ∙ (과) 수질보전하천과 → 수질환경과

2014.04.21. 신설 ∙ (단) 규제개혁추진단

2014.05.02. 변경
∙ (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대회총괄과 업무) → 안전행정국,

대회총괄과(서포터즈 소관 업무) → 자치행정과

자료：인천광역시(2016), 시정발자취, pp.176-178, 재구성.

<표 12> 2014년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역

○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298만 3,484명이며, 이에 대한 

공무원 행정인력의 총정원은 13,628명임.

○ 이 중에서 본청 공무원이 1,845명, 의회⋅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이 4,090명, 군⋅구 

공무원이 5,926명, 읍⋅면⋅동 공무원이 1,767명임.

○ 2015년 말, 본청의 행정기구는 1실, 11국, 2본부, 5관, 11담당관, 2단, 68과, 339 

담당(팀)으로 구성됨.

-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교육지원담당관, 확인평가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세정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회계담당관, 재산관리담당관), 재난안전본부(안전정책과, 재난대응복구과, 

재난예방과, 특별사법경찰과, 비상대책과), 행정관리국(총무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민원실, 

토지정보과), 보건복지국(사회복지봉사과, 장애인복지과, 다문화정책과, 보건정책과, 건강 

증진과, 위생안전과),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문화 

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문화재과, 관광진흥과, 마이스산업과, 체육진흥과),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정책관, 도시계획과, 주거환경정책과, 개발계획과, 건축계획과, 도시경관과, 시설 

계획과), 환경녹지국(녹색기후정책관, 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 자원순환과, 수질환경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소방본부(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현장대응과, 구조구급과, 소방감사 

담당관, 119종합방재센터, 119특수구조단), 경제산업국(경제정책과, 생활경제과, 산업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에너지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택시화물과, 버스정책과, 교통관리과, 교통정보운영과, 건설심사과, 도로과), 해양항공국 

(항만공항정책과, 해양도서정책과, 항만공항시설과, 수산과), 투자유치단(투자유치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중국협력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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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인천시 기구표(본청, 2015.12.31. 기준)

자료：인천광역시(2016), 인천통계연보, pp.1046-1047.

○ 이러한 기구 현황은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듭 개편되며 갖춰진 

것으로, 2015년에 이루어진 본청 기구의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행일 개편 내용

2015.01.01.

신설

∙ (관)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단) 투자유치단

∙ (과) 인사과, 건강증진과, 마이스산업과, 대회정산과, 시설계획과, 교통정보센터, 

구조구급과

변경

∙ (관) 소통기획관 → 민원소통담당관, 교육기획관 → 교육지원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 확인평가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거환경정책관 → (과) 주거환경정책과,

미래창조경제정책관 → (과) 경제정책과

∙ (단) 도시디자인추진단 → (과) 도시경관과

∙ (과) 세정과 → (관) 세정담당관, 회계과 → (관) 회계담당관,

도시재생과 → (관) 도시재생정책관,

교통기획과 → (관) 광역교통정책관,

GCF전략과 → (관) 녹색기후정책관,

안전총괄과 → 안전정책과,

위생정책과 → 위생안전과,

대응구조구급과 → 현장대응과,

기업지원과 → 산업진흥과,

녹색에너지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대중교통과 → 택시화물과

폐지
∙ (본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 (과) 대회총괄과, 경기지원과, 시설계획과, 주경기장조성과, 경기장건설과

<표 13> 2015년도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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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개편 내용

2015.07.15.

신설

∙ (본부) 재난안전본부

∙ (관) 중국협력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 (과) 재난예방과

변경

∙ (본부) 소방안전본부 → 소방본부

∙ (관) 민원소통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과) 안전정책과, 특별사법경찰과：행정관리국 → 재난안전본부,

재난관리과, 비상대책과：소방본부 → 재난안전본부

2015.11.16.

신설 ∙ (관) 재산관리담당관

변경
∙ (과) 시민봉사과 → 민원실,

교통정보센터 → 교통정보운영과

폐지 ∙ (과) 대회정산과

자료：인천광역시(2016), 시정발자취, pp.178-180, 재구성.

○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300만 2,172명이며, 이에 대한 공무원 

행정인력의 총정원은 13,816명임.

○ 이 중에서 본청 공무원이 1,898명, 의회⋅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이 4,113명, 군⋅구 

공무원이 5,916명, 읍⋅면⋅동 공무원이 1,889명임.

○ 2016년 말, 본청의 행정기구는 1실, 11국, 2본부, 5관, 12담당관, 2단, 69과, 344담당(팀)으로 

구성됨.

-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교육지원담당관, 확인평가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세정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회계담당관, 재산관리담당관), 재난안전본부(안전정책과, 재난대응복구과, 

재난예방과, 특별사법경찰과, 비상대책과), 행정관리국(총무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민원실, 

토지정보과), 보건복지국(사회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다문화보훈봉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생안전과),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문화재과, 관광진흥과, 마이스산업과, 체육진흥과),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정책관, 도시계획과, 주거환경정책과, 개발계획과, 건축계획과, 도시경관과, 시설 

계획과), 환경녹지국(녹색기후정책관, 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 자원순환과, 수질환경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교통정책과, 철도과, 택시화물과, 버스정책과, 교통관리과, 

교통정보운영과, 건설심사과, 도로과), 해양항공국(항만과, 항공과, 해양도서정책과, 수산과), 

소방본부(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현장대응과, 구조구급과, 소방감사담당관, 119종합 

방재센터, 119특수구조단), 경제산업국(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신성장산업과, 산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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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과, 에너지정책과, 농축산유통과), 투자유치전략본부(투자유치담당관, 국제협력 

담당관, 중국협력담당관), 브랜드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그림 16> 인천시 기구표(2016.12.31. 기준)

자료：인천광역시(2017), 인천통계연보, pp.982-983.

3. 사업(정책)과 거버넌스

○ 앞서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업(정책)과 거버넌스 분야는 정책기획관실이나 행정 

및 자치 관련 부서에서 다루어졌던 사업(정책) 만을 다룸. 

○ 기획⋅평가⋅감사, 인사⋅조직, 정보화, 홍보, 주민참여/소통과 거버넌스의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였음. 시기별로 내부적인 공과(功過)에 대한 성찰과 관련된 보고서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만을 적시하였음. 

- 민선 3기와 4기는 경우 ‘민선3기 3주년 주요시정성과’와 시정발자취, 민선 5기는 

시정발자취와 ‘민선 5기 2년, 성과와 과제’, 민선 6기는 ‘300만 인천시대 시민행복 더하기’에서 

다루어졌던 사업(정책) 부문을 주로 서술함. 

1) 민선 3기

기획·평가·감사

▷ 시민감사관제, 감사자문관제 운영 등 내부 자정기능 강화

○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 반영

- 각계 인사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시민감사관으로 구성해 시민의 불편부당사항에 대한 

건의 및 제보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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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자문관제 운영으로 시민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전문감사의 확대

→ 행정의 전문화⋅다양화 등 전문분야 감사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감사의 효율성 도모

○ 공익신고(내부고발)제도 활성화

→ 전국 최초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엄격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한 클린 공무원상 정립과 대시민 신뢰 행정 구현

○ 공직자 청렴 개선도 향상

→ 2003년 13위에서 2004년 2위로 급상승

인사⋅조직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 조직 운영

○ 행정조직 확대

- 1국⋅1관⋅3과⋅17담당 확대 보강

1실⋅8국⋅8본부

3관 39과 159담당

1실⋅9국⋅1본부

4관 42과 176담당

○ 정원 조정

- 증원인력：714명

- 공무원 1인당 주민수：560명 ⇒ 487명(시민서비스 13% 향상 효과)

4,598명 5,312명

 

구분 행정기구 및 정원보강 내역

동북아 

관문도시로서의 

기능 보강

∙ 2003.  1월：투자진흥관실, 항만공항물류국, 관광개발과 신설

∙ 2003.  6월：투자진흥 2팀 추가 신설

∙ 2003. 10월：경제자유구역청 설치(3국 12과 1담당관 42팀 2사무소 286명) 

∙ 2004.  1월：과학기술과 신설

∙ 2005.  2월：국제협력관실, 도시균형건설국, 도시재생과 신설

자료：인천광역시(2005), 민선3기 3주년 주요시정성과, p.85.

<표 14> 기구 및 정원조정 내역(2003년~2005년)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한 채용⋅승진임용 및 직원 교육기회 확대로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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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신규인력 채용 확대：2,146명

- 경제자유구역청 전문인력(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47명

-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등 기구 확대에 따른 승진임용：979명

- 국외훈련 및 장기교육파견 등 직원 능력개발 훈련：16,291명

 
<그림 17> 신규채용⋅승진, 교육부문 성과 추이(1999년~2004년)

자료：인천광역시(2005), 민선3기 3주년 주요시정성과, p.86.

정보화, 홍보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전자정부 구축

○ 시 행정정보화 사업을 통해 전자정부 3대축(중앙정부, 시, 군⋅구) 구축과 업무의 효율성 

및 표준화로 인한 절차 간소화(민원서류 감축 등)로 One-Stop⋅Non-Stop 대민 

서비스의 전기 마련

- 활용분야：정무기획, 교통, 도로 등 24개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등

 
<그림 18> 민선3기 전자정부 구축 체계

자료：인천광역시(2005), 민선3기 3주년 주요시정성과,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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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및 운영은 일하는 방식의 획일적인 개선을 가져왔으며, 시스템의 

성능과 프로그램 기능 개선 강화로 전자결제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타 시스템과도 유기적 

으로 연동됨. 

 
<그림 19> 연도별 전자결재율 추이(2001년~2005년)

자료：인천광역시(2005), 민선3기 3주년 주요시정성과, p.79.

주민참여/소통과 거버넌스

▷ 시민참여 열린행정 수행

○ 시민과의 한마음 대회(2003년~2005년)：172회 실시, 25,195명 참여

○ 시정현장 견학 내실화 추진(2003년~2005년)：46회 실시, 3,858명 참여

○ 자치행정모니터링 운영 활성화(2004년)：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등 686명 위촉, 

주요시책, 제도개선 사항 등 발굴 제보(331건 접수, 63건 반영)

○ 인터넷 시민참여(2001년~2004년)

- 시정에 바란다：23,767건, 시민의 소리(2005년)：1,700건, 온라인 민원 상담(2002년~ 

2005년)：4,850건 접수, 4,848건 처리 등

○ 통⋅리⋅반장을 통한 지역의 생생한 소리 청취 및 홍보(33건)：2005년 4월

▷ 시민참여형 인터넷 신문 발간

○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작으로 하는 쌍방향 커뮤니티, 인터넷 신문 발행

- 인천 뉴스(Incheon@news)：2005년 5월 9일 창간식 개최

○ 일방적 정보제공이 아닌 시민과 호흡하는 매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명실공히 

인천을 대표하는 매체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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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인터넷 신문 ‘인천 뉴스’ 모습(2005년 6월 21일자)

자료：인천광역시(2005), 민선3기 3주년 주요시정성과,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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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선 4기

기획⋅평가⋅감사

▷ PM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 시정 주요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추진을 위한 사업별 Project Manager(PM)을 

지정⋅운영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성과중심의 책임관리시스템 

정착

▷ 지방행정혁신 체계 구축

○ 행정수요의 다양화 및 복잡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고객(주민)의 기대와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장밀착형 혁신과 주민 참여형 혁신을 강화⋅확대 

하였으며, 혁신의 시스템⋅제도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혁신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혁신문화의 생활화 및 정착화에 기여

○ 지속가능한 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

- 변화와 혁신협의회, CS실행그룹, 혁신서포터즈, 학습동아리 등 혁신추진조직 운영

- 지방행정혁신 자문단 및 혁신네트워크 등 시민중심 혁신시스템 운영

- 4대 중점혁신 과제 중 3개 과제(시민과 함께하는 129기동서비스 시스템 구축, 시산하 

공사공단 등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 PM관리 시스템)가 

우수사례로 선정, 행정자치부 주관 ‘2007년도 전국 20대 혁신 브랜드 사업 선정’ 교부금 

지원

▷ 인천도시 브랜드화

○ 인천세계도시 축전을 통한 ‘인천’ 브랜드 세계화

- 체계적인 국제행사 준비로 세계와 함께하는 인천 구축

-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여주는 도시 마케팅으로 종합적인 축제의 장 마련

- 세계적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도시와의 유대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천의 브랜드 

가치 향상 도모

-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와 국제 우수인력의 교류, 각종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외국인의 

정주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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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홍보

▷ U-인천 구현을 위한 업무 기반 조성

○ 유비쿼터스-인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기존 행정내부 및 시민 정보제공 서비스의 

고도화, 계층간⋅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시민 정보화 교육,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

○ IEEE의 국제학술행사 ｢2009 정보⋅통신 국제 심포지엄(ISCIT 2009)｣ 국내 최초, 유치⋅개최

- 유비쿼터스 도시 인천의 위상 제고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IFEZ 홍보 등 인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2009년 9월 28일~9월 30일, 37개국 1,230명 참가

○ 신⋅구도심을 연계한 U-Safety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 행정안전부 08년도 U-City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공모 과제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공동과제로 참여한 U-Safety 통합시스템구축사업 추진

- UIS 기반 양방향 U-보안등 관리 및 SOS 위치추적으로 안전도시 인천 기반을 조성, SOS 

신호를 CCTV와 연동하여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한 지능형 영상감시 및 관제서비스 구현

3) 민선 5기

기획·평가·감사

▷ 통합과 경영혁신

○ 2011년 12월 28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발적 공기업 통합

○ 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를 인천도시공사로 통합하여 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광⋅문화적 

환경에 대한 고려까지 가능

○ 교통공사와 인천메트로를 인천교통공사로 통합하여, 지하철과 버스 교통 운영⋅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효율성 극대화

○ 4개 공기업이 2개로 줄면서 예산 3,331억원 감소, 인력 구조조정으로 248명 감축(1,708명→ 

1,4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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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계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력(정원대비) △248명
455명 ⇒ 370명

(△85명)

1,253명 ⇒ 1,090명

(△163명)

경상경비 절감 3,331억원 980억원 인건비, 임대료, 경상비 등

퇴직금누진제폐지

893억원

(퇴직금누진제 해소 

소요기간：2037년까지)

시 재정지원 중단

1,458억원

(관광공사에 대한 

시 재정지원 불필요)

부채비율 감소
311.2% ⇒ 295%

(△16.2%)

10.9% ⇒ 21%

(增10.1%)

자료：인천광역시(2012), 엉킨 실타래가 하나둘 풀리고 있습니다：민선 5기 2년, 성과와 과제, p.17.

<표 15> 공기업 구조조정 및 예산절감 현황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조례 제정,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 2011년 2월,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개선 및 경영 효율화 방안 마련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가 시 해당부서, 출연기관 자체 평가 등 평가에 대한 방법, 

기관, 지표가 다양하고 비체계적, 형식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세부 경영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부서 주관으로 합동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주민참여/소통과 거버넌스

▷ 소통과 화합의 철학 강조

○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과 소통

○ 매달 시장실 오픈 데이, 시민과의 대화

○ 시민 원로 회의, 시정참여정책위원회 개최

○ 인천 SNS 시민 미디어 방송국 설립

▷ 소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통행정 업무

○ 소통행정 실무부서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과학화된 소통지표 활용으로 부서별 

소통업무 지원, 소통전략 추진단 구성 및 소통전략회의 개최로 소통기능 강화 등 정책 

수립⋅집행⋅사후과정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통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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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전략추진단 구성 및 운영

- 소통전략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시의 시민소통과 직접 관련이 있는 5개 부서 

11개팀 팀장급을 구성원으로 하고,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통전략추진단을 구성

- 소통전략추진회의를 통하여 SNS 운영방식 개선, 소통지표 개발 관련 활용 로드맵 등 제시

 

소통전략추진단장
(정무부시장)

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실 대변인실 정보화담당관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소통기획팀

시민소통팀

홍보기획팀

SNS팀

미디어팀

미래정보화팀

120미추홀팀

자치행정팀

여론팀

시민협력팀

종합민원팀

<그림 21> 소통전략추진단 조직도

○ 소통수준 자가 진단(self-check) 실시

- 인천시의 소통행정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인별, 부서별 자가진단 실시

- 진단내용 분석결과 분야별 취약부분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쾌적한 업무공간과 시민과의 

소통 공간 마련, 모바일 행정환경 구축 및 적극적인 정보 공개, 민관 협업 활성화, 조직내 

비공식 교류 확대, 소통 성과에 대한 피드백 강화 등 소통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함.

 

구분 합계 소통마인드 소통기반 소통노력 소통성과

2013

진단점수 283.7 73.1 69.5 72.8 68.3

배점비율 100 15% 20% 50% 15%

환산점수 72.5 11.9 13.9 36.4 10.3

2014

진단점수 309.7 78.36 75.49 76.05 79.82

배점비율 100 15 20 50 15

환산점수 76.8 11.8 15.1 38.0 11.9

자료：인천광역시(2014), 2014 시정발자취, p.187; 인천광역시(2015), 2015 시정발자취, p150.

<표 16> 2013년, 2014년 소통수준 자가진단(self-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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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선 6기

기획⋅평가⋅감사

▷ 인천 가치 재창조 활성화 기반 마련

○ 2016년 1월 20일, ‘우리는 인천’, 가치 재창조 비전 선포

- 추진전략：인천을 흔들어 보자, 마음속의 인천을 깨우자

- 자연, 역사, 인물, 지속가능 등 4대 분야, 10개 과제 발표 

○ 2016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시민행복 더하기, 인천 7대 주권 선포

○ 민생주권：SOC 복지안전벨트 등 28개 사업 637억원 투입

○ 교통주권：인천발 KTX, GTX, IN-Tram, 대순환선 등 14개 과제

○ 문화주권：시립미술관 건립, 인천뮤지엄파크 건설 등 23개 과제

○ 환경주권：수도권 매립지, 공항 소음피해, 악취⋅미세먼지 대책 등 17개 과제

○ 해양주권：개항창조도시 건설, 매력있는 애인섬 프로젝트

○ 경제주권：4차산업 육성, 골목상권, 뿌리산업 강화 등

○ 교육주권：창의 융합형 글로벌인재 양성 등 14개 과제

▷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합

○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제공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합 

⇒ 2016년 7월 1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범

-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 및 보육, 기술개발, 마케팅, 기반조성, 교육훈력, 자금 지원 등의 

업무 추진

- 수요자 중심의 One-roof, One-stop servic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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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범 배경

자료：인천광역시(2016), 300만 인천시대 시민행복 더하기：인천시정 이야기, p.97.

주민참여/소통과 거버넌스

▷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애인(愛仁) 토론회

○ 인천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애인(愛仁) 

토론회｣를 통해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현장 목소리를 인천시의 정책으로 마련

○ 제1회(2015년 11월 10일), 인천가치 재창조 논의

- 섬 개발 투자유치(15%), 최고⋅최초 관광 자원화(14%), KTX, GTX 등 국책사업에 인천 

가치 반영(10%)

○ 제2회(2016년 4월 28일),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비전 수립

▪ 시민행복 체감정책 우선순위

-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 많은 인천(18%), 관광객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도시 인천(17%), 

주거생활의 안전성 제고(16%) 

▪ 300만 도시 인천의 최우선 과제

-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객 증가(20%), 원도시 활성화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17%), 

인천시민 자부심 제고 및 공동체 의식 확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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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2016년 10월 11일), 인천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인천 주권

- 인천형 복지：청년⋅여성⋅어르신의 일자리 창출(34%), 교통주권：지하철, 버스 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27%), 환경주권：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공기가 맑은 인천(28%), 

해양⋅문화주권：168개 아름다운 인천 섬, 보석으로 재탄생(24%)

○ 제4회(2017년 5월 31일), 시민 주권시대 행복 더하는 부자도시 인천

- 도시주력산업 육성(25%), 아기자기한 인천형 서민경제, 협동경제 활성화(23%),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19%)

4. 자치경영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 및 기업성을 목적으로 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또는 일부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치된 기관임. 

○ 공사와 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민간 부문의 참여가 곤란한 공익적 영역에 

대하여 기업성을 제고하여 그 활동 효과가 지역에 분배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설치를 함. 

○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의 기업성보다는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하는 사례가 많음. 

○ 2018년 현재 인천광역시의 지방공기업은 모두 5개로 다음과 같음.

-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기관명 설립시기 조직 현원 특징 및 주요 사업 비고

인천

교통공사

1998년

인천지하철공사

(2009년 명칭변경,

2011년 통합, 명칭변경)

3본부 6처 1단 

1실 1원 6소 

2사업단 47팀

1,154명

도시철도, 순환버스, 

장애인콜택시, BRT, 

인천터미널 운영

2011년 인천메트로, 

인천교통공사 통합

인천

도시공사

2003년

인천도시개발공사 

(2011년 통합, 명칭변경)

1감사 1실 2본부 

11처 36탐
299명

도시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2011년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관광공사 통합, 

2015년 인천관광공사 

분리

<표 17>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현황(2015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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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설립시기 조직 현원 특징 및 주요 사업 비고

인천

관광공사

2005년

(2011년 통합, 

2015년 분리)

1본부 1실 1단 

14팀
95명

관광 활성화, 관광객 

유치, 관광 마케팅

2011년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관광공사 통합, 

2015년

인천도시공사 분리,

인천관광의료재단, 

인천국제화재단 통합

인천광역시 

시설관리

공단

2002년
3본부 4실 

7사업단 4관
291명

기반시설 관리,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문화복지 시설 등 운영

인천

환경공단
2007년

1실 2본부 7팀 

8사업소
408명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생시설, 폐기물시설 

등 운영

  주 : 2018년 현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인천시설공단으로 명칭 변경됨.

자료：인천광역시(2015), 시정발자취.

○ 2018년 현재 인천광역시의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0개로 다음과 같음.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문화재단,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 

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 아래 표에 정리된 것처럼 조직 간 통합 사례가 있었음.

∙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

노파크로 통합됨. 

∙ 인천국제교류재단과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인천관광공사에 통합됨. 

∙ 강화고려역사재단은 인천문화재단에 통합됨. 

∙ 인천인재육성재단 내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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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설립시기 조직 현원 특징 및 주요 사업 비고

인천테크노

파크
1998년 2본부4실4센터 61명

지역혁신 거점 기술개발지원, 

시험행산지원, 기업성장지원 등

2016년

인천경제산업

정보테크노파크 통합

인천경제통상

진흥원

1996년

(2008년 

명칭변경)

3본부 1부 1실 5팀 48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견기업 성장지원

2016년

인천경제산업

정보테크노파크 통합

인천국제교류

재단

2005년 

(2013년 

명칭변경)

1실 1팀 20명
해외도시간 민간교류, 국제교류 및 

협력, 인천시민 국제화

2015년 

인천관광공사 통합

인천광역시

의료원

1982년

(1994년 

명칭변경)

1분원, 

1부설연구소, 

1센터, 20진료과, 

6과, 9실

389명 지역주민진료사업, 전염병 관리 등

인천문화재단
2004년

(민선3기)
2본부 2관 7팀

79명

(2018)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시민문화향수 제고

인천발전

연구원
1996년 2본부 4실 4센터 47명 시 정책자문, 지역 연구

2018년 현재 

인천연구원 명칭 변경

인천신용보증

재단
1998년

2본부 1실 2부 

6지점
55명 중소기업 소상공인 채무 보증 지원

인천정보산업

진흥원

2002년

(민선3기)

1실2본부 1연구소, 

1단
45명

지식정보산업 육성, 창업지원고용 

활성화, 로봇랜드 및 로봇산업 육성

2016년

인천경제산업

정보테크노파크 통합

인천여성가족

재단

2013년

(민선5기)

1실 2부

3 수탁기관
30명

여성가족정책 연구 개발, 

인천여성문화회관 운영

인천의료관광

재단
2011년

1본부 3팀

(2015)
11명 의료관광 촉진, 해외 환자 유치

2015년 

인천관광공사 통합

인천인재육성

재단
1985년 1국1원

15명

(2018)

장학기금 조성 관리, 평생교육진흥 

사업
평생교육진흥원

인천글로벌캠

퍼스운영재단

2012년

(민선5기)
2팀 6담당

24명

(2018)

인천글로벌캠퍼스내 입주대학 

운영 등

강화고려역사

재단

2013년

(민선5기)
1국 3팀 9명 역사문화 조사연구, 교육보급

2018년 

인천문화재단 통합

인천종합

에너지(주)

2004년

(민선3기)
2본부7팀 68명

집단에너지 사업, 송도 내 지역 

냉난방 공급

시지분

30%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2012년

(민선5기)
2본부 1실 5팀 25명

민관협력법인, IFEZ 내 U-시티 

인프라 구축 등
시지분 28.57%

자료：인천광역시(2014), 시정발자취; 인천광역시(2015), 시정발자취; 2018년 자료 일부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에서 발췌.

<표 18> 인천광역시 출연기관 현황(2015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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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기별 인천시 행정 관련 정책 진단

1. 리더십과 시정 운영 방향 

1) 민선 3기와 4기의 리더십과 시정 운영 방향 진단

○ 외향적 시정 운영 방향과 재정위기의 시작

- 민선 1-2기인 최기선 시장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한 ‘동북아 

중심’ 또는 ‘세계 일류’를 향한 시정 운영 방향 정립은 서울의 변방도시로서의 인천을 벗어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함. 

- 다만, 이 과정에서 외연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작한 도시철도를 포함한 SOC 건설과 

아시안게임 유치 등은 인천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음. 

○ 경제자유구역으로의 도시 중심 이동과 ‘도시 재생’의 관심 시작

- 송도정보화신도시 계획을 변경하여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인천의 변화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던 시기가 민선 3기와 4기였음. 여전히 

고급 주거지역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음.

- 송도와 청라 등 새로운 도시 이미지의 창출은 기존의 원도심(구도심)의 이미지와 상태를 

더욱 낙후되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이에 따라 구도심에 대한 재생과 활력화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도시 재생 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 다만, 이 시기에는 도시 재생 

역시 도시 개발의 시각에서 추진하게 됨으로써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과 함께 도시 

재생의 실천과 실행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었음. 

○ 경영인으로서의 리더십과 8년의 시정 운영

- 민선 3기와 4기 시정을 이끌어온 안상수 시장은 경영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해왔음. 따라서 

각 시의 정책과 사업들을 민간 기업에서의 ‘프로젝트(project)’로 간주하여 과정과 결과를 

통제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 제도를 운영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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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로서 시의 정책과 사업들은 비가시적 성과보다는 하드웨어로서 결과가 분명한 SOC 

사업들에 집중하도록 함. 따라서 도시 축전과 아시안게임 등 이벤트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각종 건설 사업에 집중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8년 동안 지속됨으로써 재정 위기의 단초를 마련함.

2) 민선 5기의 리더십과 시정 운영 방향 진단

○ 재정위기에 대한 정치적 대응 리더십

- 민선 3-4기 동안 지속된 SOC 사업과 아시안게임 유치는 인천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본 아젠다를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한 송영길 시장이 인천시 민선 

5기의 수장이 됨.

- 따라서 민선 5기에서는 민선 3-4기 동안의 각종 사업들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 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업 조정을 위한 자원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내부적 한계가 있었음. 

○ 경제자유구역과 경제수도 인천

- 민선 5기는 정치 수도로서의 서울과 대립 점으로서 ‘경제수도 인천’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는 시기였음. 

- 따라서 여전히 경제자유구역 자원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세 등의 외부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시기였음.  

○ 평가를 활용한 시정 이슈 해결을 위한 과정

-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기였으며, 이러한 시정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들의 사업에 대하여 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대처가 필요했음. 

- 따라서 민선 3, 4기 시절의 프로젝트 기반의 평가를 활용하여 각 사업에 대한 조정과 

공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시정 이슈 해결을 위하여 노력했던 시기였음. 다만,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각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기도 하였음. 

3) 민선 6기의 리더십과 시정 운영 방향 진단

○ 재정위기에 대한 행정적 대응 리더십

- 재정위기 극복이 정치적 대응 리더십보다는 행정적 대응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민선 6기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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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6기에서는 ‘경제부시장’ 및 국 단위의 ‘재정관리’ 관련 부서를 둠으로써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하여 사업을 조정해 나감. 

- 또한 인천 아시안 게임과 도시철도 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대규모의 재정 투입 수요가 

없어졌으며,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남으로써 민선 6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재정위기주의단체에서 벗어나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됨.

○ 내향적 시정 운영 및 인천 ‘가치’와 ‘주권’에 대한 관심

- 민선 3기에서 5기까지의 시장이 외지 출신으로서 인천 지역의 글로벌 이미지 창출에 관심이 

많았는데 반하여 민선 6기의 경우 인천 지역 자체의 브랜드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 

- 이러한 관심은 ‘인천 주권’, ‘인천 가치 재창조’ 등의 시정 사업으로 연결되었으나, ‘주권’이나 

‘가치’ 등의 비가시적 사업의 경우 단기간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획득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음. 

2. 조직과 인력

1) 민선 3기와 4기의 조직·인력 변화와 진단

○ CEO의 정책 의지로부터 시작한 조직의 변화와 조직 확대

- 인천시는 외부로부터의 조직진단 용역을 2008년 실시한 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시정부의 

운영 방향과 중앙정부의 규제에 따라 변화를 가져왔음. 이에 따라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고, 각 실국의 명칭이나 신설 과 등을 통하여 시정부의 운영방향과 정합성이 있는 

조직 운영을 실시해 옴. 

- 민선 3기 초반의 조직 변화로 볼 때, 가장 큰 주제는 항만 및 공항도시로서 인천시의 

정체성과 조직 운영의 맥락을 일치시키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경제자유구역 설치와 

함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음. 

- 민선 4기에 있어서는 이로 인한 도시 내 불균형 발전의 문제로 인하여 도시 재생과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졌음. 

- 따라서 기존의 보건복지 분야를 보건복지사회서비스 분야와 여성과 아동복지(보육)으로 

분리시켜 ‘국’을 신설함.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보수적 관점에서의 ‘가정’의 의미가 국명으로 

됨으로써 일부 논란이 있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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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개편 내용

2003
∙ 건설교통국, 항만공항물류국, 정책투자진흥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청소년자원봉사과, 산업

노사지원과, 관광개발과, 건설방재과, 항만공항물류과,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

2004 ∙ 과학기술과, 하천하수과 혁신분권담당관

2005

∙ 국제협력관, 가정청소년과, 위생정책과, 건설기획과, 도시재생과, 

공단환경관리과, 재난관리과, 아시아경기대회유치단, 대응관리과

 ※ 건설교통국→ 도시균형건설국,, 교통국으로 분리

2006 ∙ 유치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2007

∙ 기획담당관, 평가담당관(단) 버스개선기획단, 경기시설과, OCA협력관 다수민원조정관, 도시

재생3과, 도시경관과, 119종합방재센터 

 ※ 도시균형건설국→도시재생국으로 변경

2008 -

2009 ∙ 시민봉사과, 아동청소년과, 고용정책과, 버스정책과, 문화재과

2010 ∙ 가정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특별사법경찰과

자료：인천광역시(2005), 시정발자취, pp.99-101, 재구성.

<표 19> 2002∼2010년도 본청의 신설 국⋅과

○ 잦은 조직 신설 및 변경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문제

- 조직 신설 및 변경횟수 등으로 살펴보면, 민선 3-4기 동안은 이러한 측면에서 업무 과정의 

효율성에 의문이 있었던 시기로 해석됨. 

- 선거 기간이었던 2010년을 제외하고, 2003년에서 2009년 동안 연평균 3.1회의 조직개편이 

있었음. 같은 시정방향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직의 변화가 많았던 시기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2009년의 경우 과명 변경 등의 이유로 5회의 조직 개편이 있었음. 

 

연도 변경회수 신설 변경 폐지 비고

2003 3회 4국, 1관, 1단, 7개 과 2국, 1관, 4과 2국, 7과, 1단

2004 2회 2과 1관 4과 1관

2005 4회 1관, 1단, 7과 1국, 1본부, 7과 1과

2006 2회 1관, 1담당관 1단, 1과

2007 3회 3담당관, 1단, 5과 2국, 1본부, 2관, 1담당관, 6과

2008 3회 - 1본부, 2관, 1단, 11과, 1담당관, 1관

2009 5회 5과 2관, 9과 1단

2010 1회 1국 2과 1국 1국 1과 민선4기

<표 20> 2002∼2010년도 신설⋅변경⋅폐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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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의 관점에서 팀당 인원으로 평가를 하자면, 민선 3기와 민선 4기로 갈수록 팀당 

인원이 적어짐에 따라 효율성이 약해진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론상 통솔권의 범위에서 

볼 때 8명 내외가 적절하다고 한다면, 팀당 인원이 적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시계열로서는 팀당 인원이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있음.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인력 규모가 

느는 측면에서 팀당 인원이 줄어든 것은 전체적으로 간부직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조직을 볼 때, 실국본부의 수는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12개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 

단위와 팀 단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임. 이는 국과 과 관계의 기준에서는 

통솔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함. 

 

연도 인구 본청 조직
본청과 직속기관 등 

공무원 수(본청)

국당
과 개수

(관 제외)

과당 
팀개수

팀당 인원

2002. 259.6만명
10실국본부3관

38담당관⋅과, 159팀
4,750명(1,027명) 3.8개 4.2개 6.5명

2006 266.4만명
12실국본부4관

45담당관⋅과, 189팀
5,718명(1,282명) 3.8개 4.2개 6.8명

2009 275.8만명
12실국본부4관

58담당관⋅과, 252팀
6,204명(1,500명) 4.8개 4.3개 6.0명

<표 21> 2002∼2010년도 조직과 인력

○ 인천 시정의 방향과 조직 개편의 정합성 확보

- 결과적으로는 다음 정부에 있어서 실국이나 ‘과’ 단위가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는가의 기준으로 조직개편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음. 민선 5기에 있어서 투자유치나 

경제통상 분야가 경제수도추진본부로 변화하고 일부 아시안경기대회 지원과 관련된 과들이 

신설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 변화는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즉, 민선 3-4기의 

‘항공공항해양물류’ 분야의 강조, ‘도시균형발전 또는 도시재생’의 강조 등이 이슈가 되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신설에 있어서는 그다지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위의 해석이 이후 민선 5기와 6기에 있어서 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의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함. 민선 3-6기 동안 전반적인 도시의 발전방향과 

조직의 운영방향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었는가로 해석한다면, 위 결과의 효과성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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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선 5기의 조직·인력 변화와 진단

○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신설과 기능·역할의 혼란 

- 민선 5기의 가장 큰 조직의 변화라고 한다면,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전면에 내세운 점임. 

이는 민선 5기의 도시 비전으로 이를 조직에 반영한 것임. 

- 다만, 도시의 비전을 조직으로 변화시키려다가 보니, 타 실국과의 기능 중복 문제가 있었음. 

이에 따라 경제통상국을 폐지시키고 기존 과 단위를 재배치함으로써 경제수도추진본부와 

기존의 경제통상국과의 차별성이 약해졌던 것도 사실이었음. 

- 내부적으로는 평가조정담당관실의 권한이 매우 컸던 시기였음. PM 사업 평가를 통하여 

시정 사업과 정책의 조정 역할이 강조되었던 시기였음. 또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중요한 

이슈로 나타남에 따라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서 소통이라는 적극적 대응으로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진단할 수 있음. 

 

연도 개편 내용

2010 ∙ 경제수도추진본부, 경제수도정책관, 투자유치담당관

2011
∙ 항만공항해양국, 주거환경정책관, 재산관리과, 하수과, 도서발전지원과, 주경기장조성과(과) 비상

대책과, 119특수구조단

2012 ∙ 생활경제과, 보육정책과, 전국체전운영과, 국제경기지원관, 소통협력관

2013 ∙ 다문화정책과, GCF전략과,  소방감사담당관, 안전총괄과, U-정보통신담당관

2014 ∙ 대회총괄과, 경기지원과, 규제개혁추진단

자료：인천광역시(2005), 시정발자취, pp.99-101, 재구성.

<표 22> 2010∼2014년도 본청의 신설 국⋅과

○ 잦은 조직 변경의 문제 지속

- 민선 5기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 조직 변경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물론, 대대적인 

조직 변경은 2010년과 2011, 2013년에 있었으나 그 횟수에 있어서는 후반기에 많이 나타났음. 

잦은 조직 변경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후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비판 받을 수 있음. 

- 다만, 전체적으로 연평균 2.8회의 조직개편으로서 민선 3-4기보다는 조직의 변화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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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변경회수 신설 변경 폐지 비고

2010 1회 1본부, 2관 2관, 3과 1국, 1관, 1과 민선5기

2011 2회 1국 1관, 6과 2국, 1관, 11과 1국

2012 2회 2관 3과 2관 2과

2013 5회 2관 3과 1국 4관 16과 1과

2014 4회 1단 2과 1관 3과 1관 1과 민선5기

<표 23> 2010∼2014년도 신설⋅변경⋅폐지 조직

- 팀당 인원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한다면, 민선 6기에 들어서는 팀당 인원이 6명 

이하로서 그 효율성이 민선 3-4기보다는 낮아지는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과당 팀 개수가 민선 3-4기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당 과수는 민선 

5기 후반에 들어 5개 이상으로 늘어남. 이는 본청조직의 실국수를 중앙정부에서 통제한 측면도 

있지만, 과 단위의 업무가 증가하는데 비하여 중앙정부의 규제가 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연도 인구 본청 조직
본청과 직속기관 등 

공무원 수(본청)

국당
과 개수

(관 제외)

과당 
팀개수

팀당 인원

2010. 280.8만명
12실국본부4관

59담당관⋅과, 270팀

6,246명

(1,520명)
4.9개 4.6개 5.6명

2013 293.2만명
12실국본부8관

69담당관⋅단⋅과, 307팀

5,686명

(1,738명)
5.8개 4.4개 5.7명

<표 24> 2010∼2013년도 조직과 인력

○ 시 비전과 조직 개편 정합성 합치에 대한 의문 제기 

- 민선 5기의 경제수도추진본부는 민선 6기가 되면서 폐지되었음. 이는 경제수도추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예측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단순히 시의 비전과 조직을 연계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그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해석가능함. 

3) 민선 6기의 조직·인력 변화와 진단

○ 조직 신설·변경의 자제와 행정 측면에서의 조직 관리 

- 민선 6기는 시정부가 새로 들어서자마자 조직 개편을 한 것이 아니라, 민선 5기의 조직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2015년에 전체적으로 조직을 정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2015년에 

여러 번의 조직 개편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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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5년과 2016년은 중앙정부의 영향으로 인하여 재난안전본부가 신규로 설치된다든지 

아시안게임 관련 조직들이 정비되는 측면이 있었음. 

- 2017년에는 도시철도의 중요성과 제4차 산업혁명이 이슈가 됨으로써 조직 개편에 이와 

같은 측면이 강조되었음. 

 

연도 개편 내용

2014 -

2015

∙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투자유치단, 인사과, 건강증진과, 마이스산업과, 대회정산과, 시설

계획과, 교통정보센터, 구조구급과(본부) 재난안전본부, 중국협력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재난

예방과, 재산관리담당관

2016 ∙ 생활경제과, 보육정책과, 전국체전운영과, 국제경기지원관, 소통협력관

2017 ∙ 철도과, 신성장산업과, 브랜드담당관

자료：인천광역시(2005), 시정발자취, pp.99-101, 재구성.

<표 25> 2014∼2017년도 본청의 신설 국⋅과

○ 잦은 조직 변경의 문제 지속

- 자료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한다면, 2015년에 주로 조직에 대한 

정비가 있었던 시기로 해석할 수 있음. 

- 민선 6기의 시작이 2014년이었으나, 시작 시점에서는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시정을 

출발한 후 2015년에 대대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가져옴. 

- 전체적으로는 조직이 커지는 방향이었으나 2015년 한해에 3회의 변경은 적지는 않은 횟수로 

해석됨. 

 

연도 변경 회수 신설 변경 폐지 비고

2015 3회 1본부 5관 1단 8과 1본부 7관 1단 17과 1본부 6과

<표 26> 2014∼2015년도 신설⋅변경⋅폐지 조직

- 팀당 인원으로 효율성을 평가한다면, 조직의 커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효율성은 낮아졌다고 

판단됨. 민선 3-5기가 팀당 인원이 6-7명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팀당 인원이 5-6명은 

팀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시계열적으로 볼 때도 국당과 개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과당 팀개수는 줄어들고, 팀당 

인원 역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 개소수는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과와 팀의 수는 보다 자율적이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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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과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국의 개소수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함. 특히 2016년의 경우 임시조직으로 인하여 1개국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됨. 

 

연도 인구 본청 조직
본청과 직속기관 등 

공무원 수(본청)

국당
과 개수

(관 제외)

과당 
팀개수

팀당 
인원

2014 295.8만명
12실국본부7관

71담당관⋅단⋅과, 313팀

5,686명

(1,745명)
5.9개 4.4개 5.6명

2016 300.2만명
13실국본부5관

83담당관⋅단⋅과, 344팀

6,011명

(1,898명)
6.3개 4.1개 5.5명

<표 27> 2014∼2016년도 조직과 인력

○ ‘재정관리’ 및 ‘브랜드 관리’에 방점을 둔 조직 관리

- 다음 정부에서의 조직 변화라는 기준을 통하여 현 정부의 결과의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민선 6기의 결과의 효과성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음. 

- 다만, 전체적으로 민선 6기는 재정관리와 도시 브랜드 관리에 방점을 두고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온 측면이 있는 만큼 이러한 조직을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동시에 중앙정부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재난안전본부가 설치가 되어 소방본부가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는데, 이러한 면도 재고의 여지가 있음. 

3. 사업(정책)과 거버넌스

1) 민선 3기와 4기의 사업(정책)과 거버넌스 진단

○ 인천시와 인천시 조직의 양적 확장과 질적 성장의 부조화

- 민선 3기와 4기는 인천시가 외적으로 발전한 시기로서 인천시청 등 공공기관의 양적 성장이 

시발점이 되었던 때임. 이로서 행정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이 확대되었던 시기임. 

- 경제자유구역청이나 투자진흥 관련 부서, 도시균형발전(또는 도시재생) 관련 실국 등이 

늘어났으며, 공무원 대상의 외국어 장기교육 등을 통하여 질적 역량 강화를 꾀했으나, 

질적 성장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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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 환경공단 및 시설관리공단 등 공사와 공단의 설립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인사이동도 많았던 시기임. 

- 전체적으로 도시의 양적 성장과 함께 공무원 조직의 양적 확장도 동시에 발생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질적 성장을 위한 준비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평가, 정보화, 홍보 정책에서의 경영자적 리더십과 공공성 확보 실패

- 민선 3기와 4기는 시정에 경영학적 마인드 도입이 중요했던 시기로서 변화와 혁신, 프로젝트 

관리와 평가, 정보화, 도시 브랜드화와 홍보 등의 중요성이 높았던 시기임. 

- 다만, 이러한 경영학적 마인드는 시민을 ‘고객’으로 대상화함으로써 주민참여와 소통에 

있어서도 고객지향적 모니터링 행정과 관련한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업 아이디어 발굴은 이루어지지 못했음. 

2) 민선 5기의 사업(정책)과 거버넌스 진단

○ 공기업 구조조정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그 실익과 한계

- 민선 5기에 있어서는 ‘재정위기’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서 4개 공사를 2개의 공사로 통합 

추진이 이루어졌으며,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자치경영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던 시기임. 

-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관광 분야에 대한 축소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반발로 민선 

6기에서는 관광공사가 부활하였음. 또한, 출연기관 사업들에 대해서 시 정책과의 정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존재하였으며, 민선 5기에 

출범하였던 출연기관들은 민선 6기에 모두 폐지가 됨으로써 사업의 영속성이 훼손되었음. 

○ 소통정책의 전략화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의 공과(功過)

- 민선 5기에는 민선 3, 4기의 시민 또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부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들이 마련되었음. 특히, 시장과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 소통 환경을 마련하는 

경향이 있었음. 

- 소통과 관련하여 조직을 만들고, 각 부서별로 소통수준을 자가 진단하는 도구를 만들기도 

하였음. 

- 다만, 이러한 소통정책 또는 시민 전체에 파급되기보다는 일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에 

한정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하였음. 



Ⅲ. 시기별 인천시 행정 관련 정책 진단 59 ∙∙∙

3) 민선 6기의 사업(정책)과 거버넌스 진단

○ 인천의 ‘가치’와 ‘주권’, 사업(정책) 연계에 대한 대시민 설득 부족

- 민선 6기는 인천의 지역 특성을 찾고 이를 정책과 사업으로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음. 

직접적 주민참여를 위하여 애인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이나 인천 주권 

사업 등이 추진되었음. 

-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움. 즉, 이러한 사업들 중 일부는 기존의 

사업들을 위 사업으로 연계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신규 사업들의 경우 사업 규모가 작아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임. 

○ 경제 분야 공공기관 통합과 이로 인한 비가시적 성과

- 민선 6기에서는 민선 5기에 설치되었던 출연기관들이 관광공사와 문화재단으로 흡수되었고,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대한 기관들의 통합이 실현되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통합은 물리적 통합으로서 화학적 결합이 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성과 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4. 자치경영

1) 민선 3기와 민선 4기의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

지방공기업 경영

○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지방공기업 설립 

- 인천광역시의 지방공기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천교통공사 등 5개 기업임. 지방 

공기업의 경우 설립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계획의 합리성을 담보 받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판단됨.1) 

민선 3기와 4기에는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등 현재의 모든 공사들이 민선 3기에 설립됨. 

1) 인천광역시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당시 안상수 시장에게 인터뷰를 하였을 때에도 현 민선 3기의 성과로서 적절한 

시기의 공기업 설립 실시라는 답변을 받았던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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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메트로와 같이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공사는 1998년에 이미 설치된 바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선 3기에 설립되었다는 특성이 있음. 

-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설립 타당성 용역과 시의회에서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계획의 합리성을 담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내·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실용적 의사 결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공사·공단의 출범과 ‘첫 단추’의 문제

- 공사·공단이 민선 3기 동안 집중적으로 설립됨에 따라 공무원의 지방공기업으로의 이동도 

함께 존재함.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공사·공단 업무의 효율성도 발생한 반면, 환경공단과 

같이 ‘공단’으로의 이동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들의 이동을 위하여 직급 

상향이나 수당의 기본급화 등의 인센티브가 있었음. 

- 동시에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채용은 민·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공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가지고 온 것도 사실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채용 과정에 따른 조직 갈등의 가능성도 

내포하게 됨.

○ 공기업의 기업성 확보를 위한 내·외부적 도전

- 민선 3기에 설치된 지방공기업이 일부 공기업의 통합(인천메트로, 인천교통공사)을 통해 

조직이 변화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민선 6기에까지 지속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즉, 인천관광공사나 인천도시공사 등의 명칭 변경과 기능 변경이 존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의 기본적 

형태는 유지하였다는 측면에서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나 검단 지역 개발에 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도시의 발전을 이끈 측면이 존재함. 다만, 민선 4기의 세계적인 부동산 및 

금융 위기와 이로 인한 인천의 재정위기와 함께 인천 공기업의 부실 문제도 동시에 논의된 

만큼, 지속적인 건전 경영 관리의 중요성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출자·출연기관의 출범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사적 노력에 대한 의문

- 민선 3기와 4기에 설치된 주요 출자·출연기관은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종합에너지(주)가 있음. 인천종합에너지(주)의 경우에는 민·관 상호 출자라는 목표, 

국제교류재단은 국제화, 문화재단은 문화도시 인천을 목적으로 설립됨. 

- 특히, 민선 3기와 4기 동안 인천의 주요 정책들이 도시 인프라 건설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제화나 문화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슈였음. 이에 따라 문화재단 설립의 

경우 지역 사회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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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종합에너지(주)의 경우에는 송도 내 지역 냉난방이라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민관이 

상호 출자(시는 토지 제공)하여 만든 제3섹터였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었음. 다만, 2016년의 

부채 비율이 1,156%인 가운데 MB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완전 민영화가 이루어짐. 

- 국제교류재단은 해외도시간 민간교류를 목적으로 초기에는 중국 교류 등에 집중해왔으며, 

인천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해서도 역할을 수행해옴. 다만, 전반적으로 20명 내의 작은 

조직이며 인력에 대한 보상도 약한 편이어서 업무의 지속성 등에서 한계를 보였음. 

-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육성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 진흥에 목적을 둠으로써 지역 문화계와 갈등 요소가 

사업 자체에 내재됨. 또한, 지역문화 및 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에 힘씀으로써 전반적 

도시 문화 발전을 위한 장기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존재함.

- 2018년 현재 시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인천종합에너지(주)는 부채비율 문제가 존재하며, 

민영화의 요소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 문화재단은 결과적으로 볼 때, 초기보다도 규모나 

활동 측면에서 성장하였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국제교류재단은 인천관광공사 내로 합병되었음. 여전히 지역 차원의 ODA 사업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기능의 지속성에서는 의문이 제기됨. 즉, 실패한 

기관 운영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2) 민선 5기의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

○ 지방공기업 통합 과정과 경영합리화 요구

- 민선 5기에서의 지방공기업 운영의 중요한 테마는 ‘통합’이었음. 기존의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통합 대상이었으며, 실질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였음. 통합의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하였으나, 용역을 통해 

시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기관 및 기능간 역할 중복,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 과도한 적자성 부대사업, 물리적 

모자이크식 인력구성, 역할과 배치되는 임금체계 및 임금 수준 문제를 이유로 통합의 

방향성을 정하고, 위 통합 대상 기관에 대하여 조직 및 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통합을 

실시하였음. 

- 각 공사 및 공단의 설치에 대해서도 계획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평가되기 보다는 

환경에 따른 실용적 의사결정 결과라고 평가되었지만, 이와 같은 통합 과정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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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5기 기간 동안 각 공사·공단은 인천시의 재정위기와 함께 경영합리화와 사업 재조정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음. 특히 도시개발공사(도시공사)의 경우 사업과 조직, 인력구조의 

혁신에 초점을 두어 자구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이에 따라 조직은 압축적으로 

설계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인력 및 임금 수준에 있어서도 ‘고통 분담’ 차원의 기준 설정이 

요구되었음. 

- 민선 3기와 4기의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의 통합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민선 6기에 들어 다시 관광공사가 출범하게 되었고, 도시공사 내의 ‘개발’과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음으로 드러나게 되었음. 

- 또한, 민선 3-4기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월미은하레일’ 문제는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하였음. 다만,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완전 개통한 인천2호선은 초기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교통 체계를 바꾸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으며, 인천교통공사도 이러한 면에서 일정 부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설치 필요성에 대한 숙의 없는 출자·출연기관의 설치와 확대 

- 민선 3, 4기가 지방공기업을 통한 자치경영 영역의 확대라고 한다면, 민선 5기는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자치경영 영역의 확대라고 평가할 수 있음. 민선 5기 동안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인천의료관광재단, 

인천유시티주식회사 등이 설립됨. 

- 각 재단의 설립의 경우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행된 경우가 많음. 물론 민선 3기의 

지방공기업 설치 때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에서의 조례 제정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실용적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평가됨. 

- 민선 5기는 출자·출연 기관의 확대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 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였음. 다만, 이 시기는 인천시의 재정 위기로 인하여 시의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특성상 위기의 시기였음. 전국적으로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시기였으며, 각 기관마다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기였음. 

- 이에 따라 시청의 정책에 의해 각 기관은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자구적 노력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효율적 운영이 강조되던 시기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통합 논의는 없었던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민선 5기에 출범한 출자·출연 기관 중 강화고려역사재단과 인천의료관광재단의 경우에는 

민선 6기에 통합이 되었음. 또한 민선 3기에 출발한 국제교류재단 역시 민선 6기에 관광공사로 

통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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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결과적으로 볼 때, 짧은 시기에 출범하여 통합되었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기능과 

역할의 문제라기보다는 계획이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음.

3) 민선 6기의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

○ 인천관광공사의 재설립과 출연기관과의 통합 

- 민선 6기의 지방공기업 방향에서 중요한 테마는 ‘관광 부문의 부활’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재정비’ 였음. 인천관광공사가 설립 타당성 용역과 인천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부활하였음. 

- 이와 같은 인천관광공사의 부활은 단순히 인천도시공사가 분할하는 방식은 아니었고, 

인천도시공사 기능을 분리하는 동시에 출자·출연기관이었던 인천국제화재단과 의료관광 

재단과의 통합 방식을 통한 설립 방식이었음. 

- 즉, 전체적으로는 기관의 수를 줄이면서 통합을 통하여 인천관광공사가 부활하는 방식을 

택한 것임. 따라서 민선 6기의 지방공기업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효율성이었음을 

알 수 있음. 

- 민선 6기에 있어서도 초·중기에는 여전히 재정위기와 함께 경영합리화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였음. 도시공사의 조직과 사업은 압축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었음. 다만, 민선 

6기 후기에 있어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서 벗어남에 따라 도시공사의 외부적 환경은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재생’과 ‘주거복지’로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맞는 도시공사의 역할 변화가 기대됨. 

- 인천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음. 다만,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민선 

5기에서 실시한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의 통합에 따른 갈등이 표면화되지는 않았음. 

또한 인천 2호선 사업이 완결됨으로써 도시철도 구축에 따른 대중교통체계의 변화 시기에 

인천교통공사의 역할 수행이 기대되고 있음. 

-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의 현재의 

규모로 볼 때는 인천관광공사의 경우 100명 이하로 그 규모가 작으나 다른 공사·공단은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다만, 외부 환경의 변화에 각 공사·공단이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가로 향후 결과적인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민선 6기 출연기관의 통합과 사회복지재단 설치 갈등

- 민선 5기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지방공기업의 통합이었다고 한다면, 민선 6기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출자·출연기관의 통합이었다고 판단됨. 물론 이러한 통합 필요성과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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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충분히 지역 사회의 논의를 거쳤는지는 의문이 있으나, 시청과 시의회를 중심으로 

인천TP,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세 기관에 대한 통합이 진행되었음. 

- 앞서 지방공기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천국제교류재단과 인천의료관광재단의 

인천관광공사로의 흡수가 있었음. 세 번째로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인천문화재단에 

통합되었으며, 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인천인재육성재단 내로 흡수되었음. 이러한 통합 

진행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시의회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표출되기도 하였음. 

- 통합과 동시에 사회복지재단 설치에 대해서도 민선 6기 동안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던 문제임.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연구와 토론회 등이 지속되었지만, 민선 6기가 끝나가는 현재에서도 

재단이 출범되지 못하였음. 타 시도와 달리 사회복지재단 설치와 그 역할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에서 이견이 존재하였고, 중앙정부에서도 출자·출연기관 설치에 대해서 예전과는 달리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임. 

- 지금까지의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설치와 통합이 보다 짧은 시간의 의사결정에 

따랐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재단은 이러한 논의 과정이 매우 길게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계획의 합리성에 지역사회의 충분한 논의과정이 그 요소 중 하나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회복지재단 설치 과정은 이러한 요소에 따랐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민선 5기부터 실시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는 운영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고,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경영평가제도가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최근에는 각 기관의 사회적 목적에 맞는 경영평가 제도인가라는 근본적 회의가 있는 

것도 현실임. 

- 따라서 운영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현재의 제도 운영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각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성과 영향력, 경제적 규모 및 기능과 역할 등을 판단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재배치에 대하여 고민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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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어

1. 인천시 행정에 대한 기본 방향

진단 분석 틀에 따른 주요 시정 방향 도출

○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기별과 분야별 주요 변화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행정 수요를 도출함. 

- 일상적 행정 수요로는 지금까지는 모든 시기에 있어서 관리되고 있는 재정위기와 조직 

운영 및 관리, 행정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도, 효율성에 비하여 관심을 갖지 못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 설립과 운영, 평가에 따른 시정 이슈 

해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정의됨. 

- 두 번째,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행정 수요로는 인천 관내에서 지역적 특성이 가장 부각되면서 

모든 시기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이슈와 도시재생 문제임. 

- 그리고 시기별 그리고 분야별 주요 변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시의 민선시장들은 

각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서 각각의 시정 운영을 해 옴. 조직 관리와 브랜드 관리, 소통 

정책 등에 있어서 이러한 특징들이 다르게 반영되어 왔음. 이와 같은 단체장 특성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하여 인천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내부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임. 

○ 위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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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인천시정 시기별·분야별 주요 변화에 따른 시정 방향 도출과정 

○ 시기별 시정의 주요 변화에 따른 키워드와 각 기수별 시정부에서의 내부 평가에 따른 

사업을 나열하고 이를 재분류하여 분야별 주요 변화를 고찰하였음. 위 두 가지를 1장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따라 행정의 미래 과제를 도출하였음. 

- 이러한 과정에 따라 도출한 것은 이른바 귀납적 방법론에 따른 것으로 일상적 또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행정 수요에 문제가 있음. 

- 예를 들어, 일상적 행정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공무원의 인사나 교육훈련 문제, 지역적 

특성에 따른 행정 수요에서 섬 행정 문제에 대하여 고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문제와 섬행정 수요에 

따른 문제를 추가하여 행정의 미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일상적 행정 수요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연구원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 분야별 보고서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되고 있을 것임. 

○ 또한, 연구원 전문 분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행정 수요와 관련해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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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의 미래 과제 도출

일상적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 조직과 재정에 대한 중기 계획과 이를 통한 관리 필요

- 재정위기 관리는 일반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일상적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없으나, 인천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모든 시기별로 가장 주요한 이슈였음. 따라서 

향후 재정위기 관리에 대하여 중기적 계획을 통하여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 마련이 

필요함.

- 지금까지는 감축관리를 토대로 하여 재정위기 관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2)

- 조직은 지금까지는 단체장의 영향이나 중앙정부의 영향에 따라 설립되고 지속되는 

경향이었음. 관리직 공무원이 늘어나는 조직의 특성상 이를 내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제 마련이 필요함. 관리직 공무원이 아닌 전문직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조직 관리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이러한 조직 및 재정 관리가 중앙집권의 영향에 따라 중앙정부의 입김이 컸던 

것이 현실임. 향후 지방분권의 방향에 따라 인천시에 가장 적합한 조직의 형태와 운영 

방향을 내부적으로 설정하여 이러한 계획에 의거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임. 

○ 공직사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 기반으로서 인사 

제도 및 교육훈련 제공 필요

- 민선 3-6기 기간 동안 정보화나 브랜드 관리, 공사·공단의 설립 등 공공 분야에 있어서 

양적 성장이 있었던 시기였음. 조직의 경우에도 각종 이벤트에 따라 임시 조직이 신설되고 

폐지되는 과정이 존재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직도 성장하였음. 국당 과의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간부 공무원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팀당 인원은 줄어들면서 일선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됨. 

-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공직사회가 질적으로 성장했는가임. 

공직사회의 질적 성장은 각 공무원의 전문성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각 공무원의 전문성은 

교육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함. 또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 제도가 도입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임. 

- 이 기간 동안 교통 분야 등 계약직 공무원의 제도가 생겨나기도 하였으나, 뚜렷하게 이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약하였다고 평가됨. 

2) 재정 분야의 경우 연구원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정 분야 보고서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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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조직 및 인력의 변화 

- 따라서 인천시의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가 필요함. 또한, 제도적으로 공무원의 전문성과 이를 북돋을 

수 있는 변화를 위한 설계가 필요함. 

○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 민선 3기부터 현재까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변화는 각 민선 시장별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벤트 였음. 

- 행정환경 또는 시의 판단에 따라 확장, 통합, 확장 등이 시기별로 반복이 되는 시기였음. 

- 즉, 인천시의 전반적인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임.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문성과 시장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이들 기관이 전문성과 시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경영평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작게는 현재의 CEO 경영성과계약제도와 경영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에서 평가방식이 

설계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시청의 해당 부서들과 각 출자·출연기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상호 관계성 검증도 필요함. 

○ 시정 이슈 해결을 위한 평가의 단순화와 인사 평가의 공정성 제고 



Ⅳ. 결어 71 ∙∙∙

- 지금까지 인천시는 PM 사업 평가 기법에 의하여 매년 시정을 평가해왔음. 이에 반하여 

타 시도의 경우 BSC 평가를 활용하는 방식이 많음. 타 시도 BSC 평가방식은 중기적 계획에 

따라 현 시점의 사업을 평가하는데 반하여 인천시의 경우 이러한 중기적 시각이 약한 

것이 현실이었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다양한 평가로 인하여 평가 

무용론이 팽배해진 시점임.

-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과 중심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함.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의 비전을 달성하는 

동시에 개인평가와 조직 평가를 연계하고, 이러한 평가가 조직 구성원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면적 변화가 필요함. 

지역적 특성에 따른 행정 수요에의 대응

○ 경제자유구역청의 연장과 대비 

- 경제자유구역청은 2012년 11월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옴. 현재로서는 2020년 2단계 사업 목표가 변경됨에 따라 산업통산지원부와 

20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수립되게 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운영 방안을 시의 중장기적 방향과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임.

○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립과 거버넌스 체계 마련 

- 인천시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자치구 지역과 기타 지역 간의 양극화 문제는 민선 

3기 이후 지속되어 왔으며, 오히려 확대되어 왔음. 

-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이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유효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는 도시재생센터를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의 장점을 

극대화하되, 시민들과의 사업 접점을 찾아 살기좋은 구도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섬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필요

- 앞서, 경제자유구역과 도시재생의 경우 민선 3기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지역적 

특성에서 기반한 이슈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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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섬 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강화군과 옹진군 등 두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업 노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 현실임. 

- 우리나라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섬 행정 수요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중장기적 시각과 수행체제 마련이 필요함. 

단체장 특성에 따른 행정 수요에의 대응

○ 경영자⇒정치가⇒행정가로의 리더십 변화와 통합적 ‘인천’ 중심 리더십

- 민선 3기에서 6기까지의 인천시장은 각각의 특색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해옴. 다만, 환경적 

영향으로 인하여 정책적 방향은 같거나 다르게 펼쳐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시정 방향의 변화로 볼 때, 이와 같은 변화는 전반적으로 인천시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하여 

외부적 시각으로부터 인천시민의 내부적 시각으로의 변화의 방향으로 움직여옴. 

- 향후 인천시의 리더십도 이와 같은 외부적 시각과 내부적 시각을 연계하되, 300만 인천시민의 

관점에서 시정 운영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의 인천시는 외부인의 도시였다고 한다면, 미래의 인천시는 인구 300만으로부터 

비롯된 인천 본연의 도시가 될 것임. 따라서 인천에 뿌리를 둔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임.

○ 각 기관별 리더십을 이끌어 내는 메타 리더십의 요구

-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천 관내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리더십을 이끌어 

내야 하는 기관들이 있음. 대표적으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하여, 각 지방공기업의 

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될 것임.

- 이들에 대하여 비전을 검증하고 이를 공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민선 6기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시가 인사청문회 또는 인사간담회 등을 운영한 바 있음. 물론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비판도 있으며, 내부적인 문제점도 있는 것이 현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각 기관장이 시장과 비전을 공유하는 동시에 기관장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요구됨. 

○ 시민과의 직접적 소통 통로와 거버넌스 체계 마련：시민으로부터 직접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행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금까지 인천시에 있어서 시민소통 분야는 ‘특정한’ 시장의 각자의 개별적 ‘특정한’ 정책을 

일컫는 것이었음. 이런 의미에서 시민소통 분야를 단체장 특성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으로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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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인천시에 있어서 시민소통 분야는 ‘일상적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즉, 하나의 부서에서 특정하게 행해지는 것이 아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시민소통을 염두에 두고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요구되는 시점임. 

- 무엇보다도 시민들로부터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다양한 시민 소통 아이디어를 

제도화하고 이러한 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신문고’와 중첩되지 않는 동시에, 인천시의 특성을 나타내며 

인천시민의 필요에 부합되는 제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 

- 특히 시민과의 직접적 소통 결과가 어떻게 발휘되는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이를 일상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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